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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추가 신청서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대한 위헌소원 -

 
사건번호 2020헌마389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도현 외 18

피청구인 1. 대한민국 국회 2. 대한민국 대통령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 대리인은 2021. 9. 24.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위헌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추가합니다.

변경 전 청구취지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 1. 13. 제정 법률 제9931호) 제42조 제1항 제1호는 헌법

에 위반된다.

2. 피청구인 2 대한민국 대통령이 2016. 5. 24.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의 개

정을 통해서 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2010. 4. 13. 대통령령 제22124호로 신

규제정되고 2016. 5. 24. 대통령령 제27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으로 

정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폐지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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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03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추가된 청구취지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 24. 제정 법률 제18469호)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 24. 제정 법률 제18469호)

이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 국민과 미래세대 청소년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과 멸종저항권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 보장)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과 미래세대 청소년들의 권리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권)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살아갈 미래세대 청소

년들의 자유권에 대한 포괄적 침해 (헌법 전문 2·3구, 헌법 제12조 신체적 자유,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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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미래세대의 전반적 자유권)

- 현재의 환경조건을 소비하고 있는 현재 세대 성년들과 재난적 환경조건에 직면한 미

래세대 청소년들 사이의 세대 간 평등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 재해를 예방하고 환경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 청소년들을 보호할 국

가의 의무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환경권의 법률적 보장 (헌법 제35조 제2항) 위반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헌법 제10조 제2문)

- 미래세대 청소년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과잉침해금지원칙 위반 (헌법 제37조 제2

항) 

- 의회유보의 입법사항에 대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헌법 제75조) 등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 24. 법률 제18469호) 제8조(이하 

‘이 사건 추가심판대상 조항’이라고 합니다)는, 

파리협정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등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기준과 요구에 부합하게 기후재난으로부터 

미래세대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과 자유와 환경권을 보호하기에 현저하게 불충분하

고 실효성이 부족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

표), 탄소중립 달성의 목표기간인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아예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며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부존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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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정되었거나 설정될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집행의 보장방법 또한 불충분하게 

규정하거나 아예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집행보장 규정 미비), 

(i) 국민과 미래세대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과 자유권, 환경권 및 평등권을 보

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제2문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ii) 미래세대 청구인들의 전반적인 자유와 권리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과잉침해하

는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침해금지원칙 위반)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생명

과 안전과 자유권과 환경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는 공권력 행사’

로서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 구 이 유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하여)

l 청구인들은 2020. 3. 13. 청구인들이 제기한 2020헌마389호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취지 1

항, 2항 및 3항과 그에 대한 청구이유를 유지하면서, 

l 2021. 9. 24.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 24. 제정 

법률 제18469호, 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고 합니다)의 추가적인 위헌성에 관하여 이 사건 헌

법소원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추가하고, 추가된 청구이유를 아래와 같이 개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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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률 조항

  가. 추가심판대상 조항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l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
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ㆍ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
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전망
2.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3.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
5.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6.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7.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8.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⑥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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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참조 법률조항 –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 및 제7조

l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 ̇ ̇ ̇ ̇ ̇ ̇ ̇ ̇ 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
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
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

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l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

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비전 등 정책목표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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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ㆍ에너지ㆍ국토ㆍ해양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ㆍ금융, 인력양성, 교육ㆍ홍보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이하 3~6항 생략)

2. 기본사실 –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해법

l 추가된 청구취지와 관련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구인들이 2021. 

3. 13.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1. 가. (2)항 ‘기후변화의 치명적 위험’(5~11면)과 2. 

다. (1)항 ‘대한민국의 기후재난 상황과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피해’(31~38면) 및 청구인들

이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유보충서와 헌법소원 보충의견서들의 관련 주장 사실들을 

원용합니다. 

l 여기에 더하여 청구인들은 최근 2021년 9월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과정과 2021년 8월 

승인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 등을 통해서 확인된바 더욱 악

화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국제적·국내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의 해결책으로 인정된 2050

년 탄소중립의 목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이유를 보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 기후위기의 심각성 –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우리는 지금 더욱 심화된 기후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1년 금년 한해로만 

국한해도 전 세계는 예년에 경험했던 것보다 유례없이 악화된 각종의 기상재해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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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여름 독일과 벨기에 등지에서는 무려 1천 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캐나다에서는 역대 최고온도 기록을 갱신

하는 등 폭염이 지속되었으며, 일본, 중국에서도 폭우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

다. 최근의 다양한 이상기후와 기후재난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개발도상국 뿐만 아

니라 선진국에서도 끊임없이 빈발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l 이하 본항의 내용들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21. 11. 19. 

공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 웹용(3차 게시)」 (이하 갑 제32호증 ‘2050 탄소중립 시나

리오’)의 6~8면 내용을 참조, 인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더욱 악화된 기후위기의 심각성

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의 필요성에 관련된 기본사실들은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 사이에 법

률상 ‘다툼이 없는 사실’에 해당합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결코 예

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도 1970년 이후 폭염의 발생·빈도 및 지속성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2~3년 간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

간의 폭염과 최장기간의 장마가 기록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

이 빈발하고 있습니다.1) 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10년간(2009~2018년) 우리나라에

서도 기상재해로 2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약 12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기록

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은 향후 갈수록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즉 지구온난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져 가

1) 2018년 ☞ 역대 최장기간의 폭염 기록, 2020년 ☞ 중부지방·제주 역대 최장기간 장마 기
록 (갑 제32호증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6면 각주 1)



- 9 -

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18년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기2) 대비 2017년 기준으로 약 

1℃ 상승했다고 보고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 시점’을 2030~2052년으로 

분석했었으나,

올해 2021년 10월 IPCC가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제1실무그룹 보고서」

(갑 제34호증, 이하 ‘IPCC 「6차 보고서(제1실무그룹 보고서)」’라고 합니다)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 시점’을 이전의 분석시기인 2030~2052년보다도 약 10년이나 

앞당겨진 2021~2040년으로 예측하면서, 국제사회가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임박한 기후위기를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

고 있습니다.

[이하 그림 파일 삽입을 위한 여백]

2) 여기에서 ‘산업화 이전 시기의 지구 평균기온’이라 함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산업화가 시작된 
1850~1900년의 지구 평균기온을 의미합니다. (갑 제32호증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7면 각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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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갑 제32호증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8면의 [그림 1-3] 및 [표 1-1] 발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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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탄소중립의 해법 - 논의의 확산, 각국의 법제화와 그 실현성의 강화

(1) ‘탄소중립’의 해법 – IPCC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파리협정을 체결한 2015년 제21차 기후변화대응 당사국총회(The 21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1”)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1.5℃ 

상승할 경우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IPCC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IPCC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서, (i)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상승하였을 때에는 지구 평균온도를 1.5℃ 이하 수준에서 

상승을 억제하였을 때에 비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크게 늘어난다’는 연구결과

를 내놓았으며, (ii) 그로 말미암아 ‘지구온도 상승을 1.5℃로 억제할 것’을 적극 제안

하고, (iii)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후위기 대응의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갑 제32호증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0면 및 갑 제33호증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

국 2050 탄소중립 전략(‘2050 탄소중립 전략’)」 17~18면 참조}. 

(2) ‘탄소중립’과 ‘탄소예산’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지구온도 상승을 1.5℃로 억제하기 위해

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한 것은, 2014년 IPCC 「5차 보고서」

가 제시한 ‘탄소예산’에 따른 계산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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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예산(Carbon Budget)’은 2014년의 IPCC 「5차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지구 기온상승으로 인한 파국을 저지하기 위한 마지노선, 즉 ‘향후 온실가스 누적 배

출량의 한계치’를 의미합니다. 탄소예산의 개념은 (i) 인류에게는 앞으로 대기 중에 더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절대량이 제한되어 있고(탄소예산), (ii) 이 절대량(탄소예

산)을 넘는 탄소 배출량이 대기 중에 누적되면 기후재앙의 파국을 피할 수 없으며(기

후파국), (iii) 따라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시민과 기업들은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이 

이 탄소예산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책임범위 내에서 절

박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행동의무). 

이 탄소예산의 구체적인 수치는 ‘지구 기온상승으로 인한 기후파국’을 야기하는 

기준온도가 얼마인지, 즉 기온상승의 저지선이 2℃인지 1.5℃인지 또는 그 중간의 어

느 온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즉 기온상승의 저지선을 높게 잡으면(예컨대 

2℃) 앞으로 더 배출할 수 있는 잔여 탄소예산의 수치가 조금 더 커지고, 기온상승의 

저지선을 낮게 잡으면(예컨대 1.5℃) 잔여 탄소예산의 수치가 당연히 작아지게 됩니다.

2018년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이후 현재는 지구 온도상승의 저지

선을 1.5℃로 추구하는 데 대한 국제적인 동의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나

라의 탄소중립기본법도 제3조 8호3)에서 기온상승의 저지선을 1.5℃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제기구와 국가들은 1.5℃ 목표를 기준으로 

하는 탄소예산의 산정과 이를 위한 탄소중립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PCC의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IPCC 「5차 보고서」가 제시한 

3)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 제8호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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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 평균 표면기온(Global Mean Surface Air Temperature)’ 방법에 의한 계산 결

과 1.5℃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세계적 탄소예산(2018년 이후 탄소배출총량의 한도)’은 

66% 확률에서 4,200억 이산화탄소톤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갑 제33호증 ‘2050 탄소중

립 전략’ 18면).

이 계산을 기초적인 미적분 수학으로 도식화하면 「전 세계적 탄소예산의 계산̇ ̇ ̇ ̇ ̇ ̇ ̇ 을 

통해서 전 세계적 탄소중립의 목표시기̇ ̇ ̇ ̇ ̇ ̇ ̇ ̇ ̇ 가 도출된다」는 사실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도면과 같이 시간을 x축으로, 탄소배출량을 y축으로 하는 이차원 평면

에서, 2018년(x1) 이후 1.5℃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 세계적 잔여 탄소예산 4,200억 

톤을 아래 도면상의 세 점{(x1,o), (x1,y1), (x2,o)}을 연결한 도형의 면적(적분량)인 

S(=area)로 유지하려면 그래프상 탄소배출량(y값)이 ‘0’이 되어야 하는 x축 상의 지점, 

즉 x2가 탄소중립(y2=o)을 이루어야 할 목표시기인 2050년으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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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보듯이 탄소중립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현재 세대가 자기 세대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중단하는 결단과 책임성을 통하여 미래세대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세대 간 형평성’을 그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한

민국 탄소중립기본법의 제3조(기본원칙)에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 ̇ ̇ ̇ ̇ ̇ ̇ ̇ ̇ 은 ‘1. 미래세̇ ̇ ̇

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칙̇’에 입각한 것’」이라는 명문의 규정으로 천명되어 있습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탄소중립의 달성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임박성이 더욱 심화되고,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의 달성을 

잇달아 법제화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주요 기업들과 특히 국제금융기관들이 탄소중립

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한 2021년 말 현재 ‘2050 탄소중립’

의 전 지구적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해법(解法)은 (i) 기후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ii) 더 이상 선언적인 차원을 넘어서 성취가능한 

현실성(reality)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상황 변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3)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각국의 법제화 흐름

2018년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2019년 9월 안토니

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를 개최

하여 세계 각국의 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독려하였습니다. 이 정상회

의에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가, 기업 등으로 구성된 ‘기후목표 상향동맹(Climate 

Ambition Alliance)’의 발족이 제안되어 정부와 민간을 불문한 모든 부문의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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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으며, 2021년 10월 현재 이 ‘기후목표 상향동맹’에는 136개 국가와 4,468개 

기업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IPCC의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① 기후위기의 심화된 

임박성을 경고하고 ② ‘2050년까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기후위기 대응의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한 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③ 공식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④ 이를 각국의 구체적인 법률 규정으로 법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i) 2018년 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발표되기 1년 

전인 2017년 세계 최초로 스웨덴이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하였으

며, (ii) 2019년에는 영국이 G7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영국 기후변화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후 더 많은 주요 국가들이 2050 탄소중립의 선언 및 법제화에 동참하기 시작하

였는데, (iii) 2019년 12월에는 유럽국가들의 공동체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공식적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고, (iv) 이를 전후로 독일과 프랑

스, 덴마크 등 유럽연합 가입국들이 ‘2050 탄소중립’을 개별 국가의 기후보호 법률 상

의 명문 규정으로 채택하였으며, (v) 2021. 6 28.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EU기후보호

법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대륙에서도 (vi) 2020년 9월에는 중국이 ‘206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

고, (vii) 2020년 10월에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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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viii) 2021년 1월에는 북미 대륙의 미국이 연이어 ‘2050 탄소중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이제는 ‘2050 탄소중립’이 유럽과 아시아 및 북미 대륙의 주요국가들을 

모두 포괄하여 그야말로 압도적인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시기인 2021. 11.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기본

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합의된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는 

기후변화 현황의 심각성과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가장 최근의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

습니다 (갑 제36호증, 「글래스고 기후합의」, UN 문서번호 FCCC/PA/CMA/2021/L.16).

 

특히 이번 제26차 당사국총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차원에서 지구온도 

글래스고 기후합의 (Glasgow Climate Pact)

I. 과학과 긴급성
 3. 인간의 활동이 현재까지 섭씨 1.1도 수준의 온난화를 야기하였고, 각 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이 이미 체감되고 있으며, 파리협정 온도 제한 목표에 따른 탄소예
산이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도로 소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극도의 
우려와 경고를 표함 

(중략)
IV. 저감 (Mitigation)

 21. 섭씨 2.0도에 비하여 섭씨 1.5도로 온도 상승을 제한하였을 때 기후변화의 영
향이 훨씬 적을 것임을 인지하며, 섭씨 1.5도로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함
 22. 지구 온난화를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 온실가스 배출
을 빠르고, 급격하며, 지속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이산화탄소의 배
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21세기 중반까지 순배출량 0으로 감축하고 다
른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급격한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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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에 있어서 섭씨 1.5도 이내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대비 최소 45%를 감축’하여야 

한다는 점과 21세기 중반인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글로벌 감축

경로’를 인정하였으며(「글래스고 기후합의」 제4장 제22조4)), 잔여 탄소예산의 양과 탄소

예산 소진 속도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

치가 있습니다. 

(4)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들의 각성과 적극적인 인식 변화

‘탄소중립’을 향한 시민과 청소년들의 움직임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상태

입니다. 특히 2018년 8월, 스웨덴의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매주 금요일 기후변화 대

응을 촉구하는 등교거부 캠페인(School Strike for Climate)을 벌이기 시작하여 전 세

계적인 주목을 받은 후, 어린 세대 청소년들의 절박한 기후위기 대응 촉구는 많은 이

들의 호응을 얻어서 2019년 3월과 5월에는 100여 국가에서 100만 명이 넘는 미래세

대 청소년들이 동시다발로 참여하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캠페인이 함께 벌어지는 

국제적인 활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이 소속된 모임으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기후행동(Youth for Climate Action)” 또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 청소년들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는 

능동적인 주체 중의 하나입니다. 

4) Glasgow Climate Pact  IV. Mitigation 
   22. Also recognizes that limiting global warming to 1.5 °C requires rapid, deep and 

sustained reductions in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including reducing global 
carbon dioxide emissions by 45 per cent by 2030 relative to the 2010 level and to net 
zero around mid-century, as well as deep reductions in other greenhouse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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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각성 또한 매우 높아지면서 ‘탄소중

립’에 대한 대한민국 시민들의 찬성 또한 남녀노소, 지역과 정견의 차이를 뛰어넘어 

예상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연령별, 성별, 지역별 인구구조를 반영하여 총 533

명으로 구성한 참여시민단을 통하여 2021. 8. 7. ~ 9. 12. 기간 4차례 진행한 설문조

사 결과에 의하면(갑 제32호증 ‘탄소중립 시나리오’ 130면), ‘2050년보다 더 빨리 탄소중

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55.2%,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나와서 이를 합하면 참여자 중 총 94.3%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021. 10. 20. ~ 10. 25. 기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전국의 만 18세 이상 국민 1,509명의 응답자 

중 압도적 다수인 91.5%가 ‘탄소중립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고, 그 중 절반이 넘

는 54.2%가 ‘앞으로 30년 후인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는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으며, 탄소중립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의 2050년 목표가 적

당하다’는 의견이 37.7%, ‘더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43.3%로 ‘적어도 2050년 이전

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81%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여론조사 결과 또한 위 탄소중립위원회의 참여시민단 설문조사 결과와 거의 동일한 

국민적 찬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갑 제35호증의 1 ‘국민 10명 중 9명은 탄소중립 필요’ 

머니투데이 2021. 11. 18. 기사). 

 

 (5) ‘탄소중립’ 실현의 현실성(現實性) – 주요 기업과 국제금융의 참여와 행동 



- 19 -

놀라운 사실로서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의외로 각국의 ‘정부’와 ‘시민’들뿐만 아니

라 주요 ‘기업’들 또한 탄소중립의 실현을 지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애플, 구글, BMW 등 세계적인 주요 

글로벌기업들은 최근 잇달아 RE100(Renewable Energy 100), 즉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하여 기업활동 과정에서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위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들 주요 기업과 다양한 사업상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 또한 연쇄적으로 탄소중립의 흐름

에 합류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과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기업

들 또한 「지구의 기후환경이 무너지는 경우 더 이상 기업활동을 통한 이윤추구가 불

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直視)하고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목표

에 함께 동참(同參)하면서 기업의 단기적 이익추구를 부인(否認)하는 인간지성의 승리

를 의미합니다. 

더욱 특기할 만한 사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산업활동의 숨줄을 쥐고 있는 ‘국

제금융’이 ‘탄소중립’을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현재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활동의 커다란 지각변화를 

추동하는 결정적 동인(動因)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계 최대̇ ̇ 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성을 투자 포트폴리오의 최우선 고려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서 JP모건

과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들도 대규모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

는 석탄산업 투자 중단을 선언하는 등 국제적 금융기관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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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촉구하고 주도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의 탄소중립 활동은 나비효과와도 같이 확산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기업들의 탄소배출 산업활동에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급제동 브레이크의 연쇄작

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최대의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2021. 

5. 28. 국제금융의 흐름에 발을 맞추어 앞으로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건설을 위한 

프로젝트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탈석탄선언’을 하였고(갑 제35호증의 2 ‘국민연금 

탈석탄선언, 석탄발전소 신규건설 투자 안한다’, 연합뉴스 2021. 5. 28. 기사), 급기야 2021. 

11. 10.에는 그동안 우리나라 탄소배출의 주범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한국전력과 여섯 

개 발전회사들까지도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해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협

력하겠다는 것을 공동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갑 제35호증의 3 ‘한전·발전6사 

2050년 석탄발전 전면중단’, 한국경제 2021. 11. 10. 기사).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몇 달 전 2021. 10. 25.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 중 

하나인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캘퍼스)과 독일계 대형자산운용사 알리

안츠 등을 포함하여 주요 글로벌 연기금과 대형 보험·자산운용사 등 56개 기관투자자

들이 참가한 ‘탄소제로를 위한 투자자연합(Net Zero Asset Owner Alliance, 

“NZAOA”)’이 “오는 2025년까지 포트폴리오에서 화석연료 관련 기업의 비중을 최대 

30% 줄이겠다.”는 획기적인 선언을 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갑 제35호증의 4 

‘글로벌 연기금, 탄소배출 기업 비중 30% 줄인다’, 연합뉴스 2021. 10. 25. 기사). 

결국 이제 세계의 주요 탄소배출기업 및 석탄산업에 투자해온 은행들은 회사의 주

가를 유지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기존 투자를 회수당해 회사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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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위험에 빠지는 일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활동에

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적이고도 경제적인 압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금융과 주요 기업들의 활동 변화는 이제 ‘탄소중립’이라는 기후위기 

대응목표가 더 이상 단순하게 당위적이고 이상적인 먼 훗날의 ‘가능성(possibility)’ 차

원의 일이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들 눈앞에 실제로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 ‘현실성(reality)’ 차원의 일로 이미 변화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要因)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은 탄소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경제 부문 기업들의 전반적인 반대와 완강한 저항이었습니다. 그

러나, 이제는 민간경제 부문에서 가장 힘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국제금융의 주요 기

관투자자들과 글로벌 주요기업들이 오히려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강력하게 지지, 요구하면서 탄소배출산업에 대한 금융투자와 지원을 공공연하고 집단

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탄소배출산업의 탄소중립 노력에 대한 저항을 실질적으로 무력

화(無力化)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현실적인 힘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산업계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갑 제32호증)’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39%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을 

2050년까지 전부 중단하는 방안(A안)’과 ‘화력발전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0.2억 톤만 

남기는 방안(B안)’을 현실적인 시나리오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갑 제32호증 31-32면).  

   

(6) 소결 -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해진 시민·정부·산업·사법의 공동협력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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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여, 2021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의 심화와 그에 대한 국제적 반응

은, 「시민들은 탄소중립을 요구(要求)하고, 산업계는 탄소중립을 반대(反對)하고, 정부

는 그 사이에서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형식적(形式的)으로만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그

동안의 대립적이고 타협적인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정부들과 주요 기업 및 국제금융까지도 공동으로 탄소중립에 동의(同

意)하고 서로 협력(協力)하여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현실적(現實的)

으로 가능해지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탄소중립 시대(時代)’로의 획기적

인 변화와 시대적 전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2019년 12월 우르헨다 판결을 확정한 네덜란드 대법원에 이어서 

2021년 3월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을 내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의 획기적 판결은, 탄소중립의 실현에 대해서 개별 국가의 최고사법기관들이 더 이상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와 함께 국민의 생존과 권리를 

보호하는 국민의 권력기관으로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실현에 

헌법기관으로서 동참하고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

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독일 연방정부와 연방의회가 곧바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의 시기를 2050년에서 2045년으

로 앞당기는 법개정조치를 취한 것 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과 입

법·행정부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2021년 9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2050년 탄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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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선언한 것은 그 자체로서 상당한 전진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제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언(宣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을 실제로 실현(實現)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 ̇ ̇ ̇ ̇ ̇ ̇ ̇ ̇ ̇ ̇ ̇ ̇ ̇ ̇ ̇ ̇ ̇ ̇ ̇ ̇ ̇ ̇ 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 ̇ ̇ ̇ ̇ ̇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가능̇ ̇ ̇ ̇ ̇ ̇ 해 보이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5) 대한민국의 미래세대 청소년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과 그 해법인 탄소중립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간 헌법적 보호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항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2050 탄소중립과 미래세대를 위한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을 천명한 2021. 9. 24. 제정 탄소중립기본법의 제8조 규정이 왜 헌법

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변론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청구인들 변론의 핵

심적인 전제(前提)는 ‘이제 탄소중립의 실현이 막연한 장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

인 목표 달성을 요구하는 현실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위헌성 개요 - 심사대상과 위헌사유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 침해’ 등

  가. 위헌의 심사대상

5)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갑 제32호증)’와 ‘2050 탄소중립 전략(갑 제33호
증)’의 내용을 차분히 읽어보면, 이제 탄소중립의 실현은 단단한 의지와 적극적인 실천의 문제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더욱 설득력 있게 인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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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
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ㆍ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
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전망
2.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3.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
5.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6.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7.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8.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⑥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심사의 대상은 아래의 세 가지 사항입니다.

(1) 첫째,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는 제1항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중장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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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목표”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

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는바, (심사대상 ①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i) 그 자체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으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적절

하고 효율적이며 형평성 있게 보호하기에 현저하게 불충분하고 위험한 목표로서 ‘국

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배’한 것임과 동시에, 

(ii) 대한민국에게 할당된 잔여 탄소예산을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간에 형평성 있

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미래세대에게 가혹한 희생과 부담을 강요함으로써 비례의 원칙

을 위반하여 ‘미래세대의 전반적(총체적) 자유와 권리를 과잉침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서, 어느 모로 보나 헌법을 위반한 법률조항에 해당합니다.

(2) 둘째,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어느 규정에서도 탄소중립

기본법의 입법목표인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2031년 이후 2050년

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아예 규정하지 않고 이를 규정할 의

무를 하위 행정법령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는바, (심사대상 ② - “2031년 이후 온실가

스 감축목표의 부존재”).

이러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부존재’는,

(i) 2031년 이후 2050년까지 기간에 대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을 실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설정조차 하지 않음̇ ̇ ̇ ̇ ̇ ̇ ̇ ̇ ̇ ̇ ̇ ̇ ̇ ̇ 으로써, 2050 탄소중

립을 통하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으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적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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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배’한 것임과 동시에, 

(ii)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할당될 잔여 탄소예산이 2030년경 

이미 거의 전부 소진되고 남아있지 않는 결과를 통하여 탄소예산의 소비에 관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세대 간 형평성을 잃은 채 미래세대에게만 가혹한 희생과 부담

을 강요하는 상황을 법률상 방치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미래세대의 자유

와 권리를 과잉침해‘한 것으로서, 이 또한 헌법을 위반함이 명백한 법률조항에 해당합

니다.

(3) 셋째,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는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디에서도 탄소중립기본

법에 따라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 ̇ ̇ ̇ ̇ ̇ ̇ ̇ ̇ ̇

조항̇ ̇ 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심사대상 ③ -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집행

보장 규정의 미비”)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취지 2.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i) 

2010년 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으로 제정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543

백만 톤)’를 전혀 집행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속 증가시

킨 후 (ii) 2016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거의 동일한 숫자로 10년 뒤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536백만 톤)’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543

백만 톤)’을 폐기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 집행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완전히 저

버렸던 사실」을 청구인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사태

의 재발을 무방비하게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2021. 9. 24.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여전히 이러한 문제점을 반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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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정부의 구속력 있고 책임성 있

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6항6) 및 제7항7)을 통하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하는 절차를 지

극히 용이하게 하고 그 변경절차 또한 행정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대한민

국 정부가 앞으로 또다시 시행령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절차를 통하여 2020

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무책임하게 폐기하였던 전과(前過)를 다시 범하는 것을 법률

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집행보장의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우리 탄소중립기본법

과는 달리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연간 탄소 배출예산의 법적 구속력과 집행보장에 

관한 규정을 명문의 법률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비교법적으로 참고할 필요

가 있습니다.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① (…) 이 법률에서 말하는 연간 배출예산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
③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허용 배출예산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음 목표연도까지 차액을 균등분할하여 잔여 연간 배출 
예산에서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

④ 연간 배출예산 준수를 보장할 책임은 해당 부문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소관하는 연방 
부처에 있다. (…)

⑤ 연방정부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내년부터, 연방상원의 동의 없이, 이 법의 부속문서 2
에 열거된 부문에 대한 연간 배출예산의 할당을 변경̇ ̇ 할 수 있다. 

6)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6항 “⑥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7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ㆍ변
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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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집행보장 규정의 미비’는, 

(i)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통하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 ̇ 의 집행보장 규

정조차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통하여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배’한 것임과 

동시에, 

(ii)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31년 이후에 대하여 설정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부집행을 법률상 방치하고 세대 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잔여 

탄소예산이 2030년 무렵에 조기 소진되게 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희

생과 부담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과잉침해’한 것이며, 또한

(iii) 법률로써 정하여야 할 의회유보의 입법사항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7항),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9. 5. 27. 

98헌바70 결정)’는 의회유보의 원칙과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므로, 어느 모로 보나 헌법을 위반한 위헌의 법률조항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나. 위헌사유의 헌법이론 

(1) 세 가지 위헌사유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위헌성에 대한 세 가지 심

사대상, 즉 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②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부존재’ 및 ③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집행보장 규정의 미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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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

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헌

법 제10조 제2문)’의 이론에 의하더라도 위헌이고,

㉯ 전통적인 위헌사유인 국민과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과잉침해금지원

칙 위반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이론에 의하더라도 위헌이며, 이에 더하여 

㉰ ‘의회유보의 입법사항에 대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헌법 제75조)’의 이론에 

의하더라도 위헌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추가심판대상 조항의 세 가지 위헌 심사대상에 대하여 위 세 

가지 위헌사유의 헌법이론, 곧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 국민의 자유·권리

에 대한 과잉침해 및 ㉰ 의회유보의 입법사항에 대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을 병행

하여 함께 주장합니다. 

l 이 점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2020. 3. 13.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에서 

(i) 청구인들의 생명과 안전 및 환경권에 대한 ‘㉯ 과잉침해금지원칙 위반’과 (ii) 청구

인들의 환경권 등에 대한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및 (iii) 심판대상 조항의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그 시행령 조항과 피청구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에 대한 위헌사유로서 함께 주장한 

바 있으며, 2021. 1. 26. 제출한 ‘헌법소원 보충의견서 (2)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서면에서 그 중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에 대한 

위헌사유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보충하여 개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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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 가지 위헌사유의 기본적 적용 - 비교법적 검토

(가) 한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아래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문 

및 제4조 제1항 제3문 및 별지 2’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에서도 위 세 가지 위헌사유의 

헌법이론을 모두 적용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국가 기후보호목표) 
①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1990년의 수준과 비교하여 점진적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제1문). 
   목표연도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감소율은 최소 55% 이상이어야 한다 (제2문).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연간 배출허용예산, 법규명령 제정 권한)
① (제1문, 제2문 생략) 2030년까지의 연간 배출 예산은 별지 2에 따른다 (제3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위 심판대상 조항에 관하여 먼저 “기후위기 대̇ ̇ ̇ ̇ ̇

응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존재̇ ̇ ̇ ̇ ̇ ̇ ̇ ̇ ̇ ̇ ̇ ̇ ̇ ̇ ̇ ̇ ̇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독일 위헌결정 결정요지 1항
1. 독일연방 기본법 제2조 제2항 1문에 근거한 생명 및 신체적 건전성의 보호는 침해의 
원인이 되는 주체나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오염에 의해 야기되는 헌법상 보장된 이익에 대
한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다. 또한 기본법 제2조 제2항 1문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보호의무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포함하며, 나아
가 미래세대를 보호할 객관적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독일 위헌결정 결정이유 144문단
a) 기본법 제2조 제2항 1문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대한 기본권은 국가에게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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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제 위에서, 헌법위반의 사유로서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과소보호금

지원칙 위반)’ 여부와 ‘㉯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과잉침해’의 여부, 그리고 

‘㉰ 의회유보의 입법사항에 대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함께 심사한 후, 

(i)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탄소예산 소비에 관한 미래

세대의 비례적 권리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를 규정한 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문과 제4조 제1항 제3문 및 별지 2」는 

‘㉯ 미래세대의 전반적인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과잉침해’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 

위헌결정 주문 2항 및 위헌결정 이유 266문단), 

독일 위헌결정 주문 2.항
2. 연방기후보호법 (2019. 12. 12. 제정, 연방관보 I, 2,513쪽) 제3조 제1항 2문, 제4조 
제1항 3문 및 별지 2는 
본 결정의 이유에 설시한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조
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기본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독일 위헌결정 이유 266문단 (☞ ㉯ 과잉침해금지원칙 위반) 
결론적으로, 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3문 및 별지 2는 
기본법 제20a조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2031년 이후부터 탄소중립성이 실현될 때까지 
감축목표를 갱신하는 기본권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항을 결여하는 한(결정 이유 251문단 이

하 참조) 헌법에 위배된다.

(ii)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법규명령에 위임한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제6항」은 ‘㉰ 의회유보의 사항에 대한 위임금지원칙의 위반’으로서 헌법위반이

라는 이유 중 판단을 내리고 있는바 (☞ 위헌결정 이유 259, 260, 261, 265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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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위헌결정 - 이유 259, 260, 261문단 (☞ ㉰ 의회유보원칙 위반)
259 입법자가 2030년 이후의 연간 배출량의 요건을 갱신하기 위해 법규명령 제정 기관의 
관여에 계속 의존하고자 하는 한, 입법자는 원칙적으로 기본법 제80조 제1항 2문 및 법
규명령의 요건에 관한 원칙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연간 배출량의 크기 자체에 대
한 법적 체계를 설정해야 한다. 점진적 단계의 연간 배출량을 직접 규정할 수도 있다. 또
는 연간 배출량을 계산할 때 법규명령 제정 기관이 준수해야 할 필수 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제6항은 이러한 헌법상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는다. 
260 […]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 및 평등권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입법되어야 하는 경
우, 행정입법 발령 권한을 규제영역에 동원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BVerfGE 147, 310 <311 이하. 120절> 참조). 그러나 그러한 경우 본질적인 부분은, 입
법상 기능적 한계가 없는 한, 입법자 자신에 의하거나 그 내용, 목적 및 법규명령 제정 
권한범위에 대해 적절히 상세한 입법적 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통하여, 정식 의회입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261 연방기후보호법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입법자가 연간 배출량의 추가적 구체
화를 위해 행정부의 개입에 계속 의존하는 경우, 입법자는 적어도 정의될 연간 배출량의 
크기를 스스로 결정하거나, 법규명령 제정 기관이 정의할 내용에 대한 더 구체적인 요건
을 규정함으로써, 최소한 수권의 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이처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심

리하고 판시한 위헌사유의 헌법이론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탄

소중립기본법 및 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사유의 이론

을 심리하고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나) 생각건대, 먼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3

조 제1항 제2문, 제4조 제1항 제3문 및 별지 2의 위헌성으로서 적극 인정한 사유, 즉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독일 탄소예산의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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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배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 미래세대의 전반적 자유와 권리를 

과잉침해’했다는 위헌사유의 헌법이론은, 

(i) 대한민국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위헌성 심사대상 ② - 2031년 이후의 기간

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부존재’의 위헌사유로서, 심판대상조항이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아예 설정하지도 하위법령에 위임

하지도 않는 입법부작위’를 통하여 ‘미래세대의 전반적 자유와 권리를 과잉침해하였

다’는 위헌사유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ii) 대한민국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위헌성 심사대상 ① - 2030년 온실가스 감

축목표’의 위헌사유로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주문 2.항이 독일의 2030

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조항인 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문, 제4조 제1

항 제3문 및 별지 2를 직접 위헌으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

조 제1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2031년 이후 2050년까지

의 기간을 포함하는 탄소예산의 비례적 분배를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전

반적 자유와 권리를 과잉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위헌

사유로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 다음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이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3

조 제1항 제2문 등의 규정이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의 이론에 기초하여 헌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여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이론을 

적용하여 위헌을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멈칫거리며 망설이는 지점에서 멈춘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이 사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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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에서는,

(i) 첫째, 대한민국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심사대상 ② -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작위가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가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과 환경권을 보

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 ̇ 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 ̇ ̇ ̇ ̇ ̇ ̇ ̇ ̇ ̇ ̇ ̇ 것」에 해당하므로 협의의 

‘명백성 통제(최소한의 조치 유무)’ 기준에 의하더라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

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헌법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이론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이 

멈추어 선 자리보다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l 참고적으로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은 우리 탄소중립기본법과는 달리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 조항 또한 결정의 이유
란에서 의회유보의 입법사항에 대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판
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독일 위헌결정 결정이유 259, 260, 261, 265문단).

.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⑥ 2025년에 연방정부는 2030년 이후 추후 기간에 대해 법규명령을 통해 매년 감소하는 

배출량 감축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

(ii) 둘째,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심사대상 ①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

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정한 것’ 또한 「2031년 이후 미래세대에게 비례적

으로 배분되어야 할 탄소예산의 적정한 분배를 고려하지 않고 2030년경에는 대한민국

의 탄소예산을 거의 전부 소진되게 하는 소극적이고도 미래세대에 대해 가혹한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통하여 국가가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과 환경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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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보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 ̇ ̇ ̇ ̇ ̇ ̇ ̇ ̇ ̇ ̇ ̇ ̇ ̇ ̇ ̇ ̇ ̇ ̇ ̇ ̇ ̇

것̇」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임박성에 관한 이익형량을 통해서 

최협의의 ‘명백성 통제(최소한의 조치)’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된 의미의 ‘명백성 통제’ 

또는 ‘납득가능성(실효성) 통제’의 기준을 적용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고 ‘국

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배’한 법률조항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주장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9. 12. 27. 2018헌마730 공직선거법 위헌결정을 통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의 심사기

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협의의 ‘명백성 통제’ 기준에 동결하여 가두어놓지 않고 「가

사 일정한 보호조치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 조치가 충분한 것인지 현저히 불충분한 것

인지」, 즉 ‘적절하고 효율적인̇ ̇ ̇ ̇ ̇ ̇ ̇ ̇  최소한의 보호조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완화된 명백성 통제’ 내지 ‘실효성 통제’의 기준에 가깝게 적극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는 것을, 환경권에 관한 헌법해석의 원리로서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 12. 27. 2018헌마730 공직선거법 위헌결정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나(헌법 제35조 
제2항), 이 헌법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
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법률로써 정하기만 ̇ ̇ ̇ ̇ ̇ ̇ ̇ ̇ ̇ ̇ ̇ ̇ ̇ ̇ ̇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 ̇ ̇ ̇ ̇ ̇ ̇ ̇ ̇ . 그러므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 ̇ ̇ ̇ ̇ ̇ ̇ ̇ ̇ ̇

이 없거나 현저히 불충분̇ ̇ ̇ ̇ ̇ ̇ ̇ ̇ ̇ ̇ 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 결정 참조).”

 

따라서, 2021년의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임박성, 그리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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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들의 자녀들인 미래세대의 생존과 자유에 대한 추가심판대상 법률조항(탄소중립기본

법 제8조)의 가혹성과 무관심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의 심사기준을 다소 완화하거나 융통

성 있게 적용하여 ‘완화된 명백성 통제’ 기준 내지 ‘실효성(납득가능성) 통제’ 기준에 

가깝게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헌법적 필요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

각됩니다(참고자료 13 김태호 “기후변화 헌법소송의 논리 – 독일 헌재 위헌결정 법리의 비

교법적 함의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86호(2021. 10) 7~39면 중 33면 참조). 

요약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리 및 판단에 있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 연방

기후보호법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에 비해서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위헌사유로서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의 헌법이론을 적극적으로 심

리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헌법해석상 가능하다는 것이 청구인들 대리인의 절

실한 주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위헌성에 대한 심사대상 세 가지와 

위헌사유의 헌법이론 세 가지에 대한 청구인들 주장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항 이하에서는 이 사건 추가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각각의 위헌사유에 대한 청구인들

의 주장과 근거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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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위헌사유 ㉮ 

  가. 요 지

l 대한민국 국가에는 환경권과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있으며(헌법 제10조 제

2문, 헌재 2018헌마730 결정 참조),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는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환경권인 기후변화위기와 대응하여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존과 안전과 자

유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바(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위헌결정 결정요지 1항 참

조), 이러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현재 전 세계적 기후파국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공

인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로 구체화된다.

l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가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않은 것’은,  (☞ 위헌 심사대상 ②) 

☞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국민, 특히 미래세대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고 온전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 ̇ 의 

보호조치조차 두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배’한 것임이 명백하다.

l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미래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잔여 탄소예산에 대한 비례적 배분의 고려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현재 세대가 2030년경까지 대한민국의 남아있는 탄소예산을 거의 소진하도

록 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으로서,  (☞ 위헌 심사대상 ①) 

☞ 2031년 이후의 국민, 특히 미래세대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온전한 자

유와 권리를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 ̇ ̇ ̇ ̇ ̇ ̇

적인̇ ̇  최소한의 보호조치조차 두지 않음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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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위배’한 것임이 분명하다. 

l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가 법률에 기하여 규정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집행 및 실

현을 보장하고 그 목표의 방기나 폐기를 실효성 있게 방지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집행보장 규정을 전혀 두지 아니한 것’ 또한,  (☞ 위헌 심사대상 ③)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

권보호의무를 위배한 것임이 뚜렷하다. 

  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 들어가는 말

환경권이 헌법의 명문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독일 연방기본법과는 달리, 

대한민국 헌법은 제35조의 명문 조항으로 ‘환경권(環境權)’을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

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2019. 12. 27. 2018헌마730 결정을 통하여 환경권의 종

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환경권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구체적인 법률조항(위 사건에서는 공직선

거법 제79조 등)에 대하여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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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가의 보호의무는 국가의 환경

권 보호의무 중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의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가

에는 「국민과 미래세대 청소년들을 임박한 전 세계적 기후위기의 파국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가장 중요한 「환경권에 관한 국가

의 기본권보호의무」로서 존재합니다.

l 이 논점에 대한 청구인들 주장의 상세한 논증은 청구인들이 2021. 1. 26. 제출

한 헌법소원 보충의견서 (2)의 1.항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국가

의 기본권보호의무’(1~17면)에서 진술한 변론 내용을 원용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결정요지도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독일 위헌결정의 결정 요지(Leitsätze, guiding principle) 제1항 
  1. 독일연방 기본법 제2조 제2항 1문에 근거한 생명 및 신체적 건전성 보호에는, 위협을 

하는 가해자 및 위협을 받는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오염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
가 포함된다. 기본법 제2조 제2항 1문에 근거한 ‘국가의 보호의무에는 기후변화의 위험으
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도 포함된다. 위 조항은 또한 ‘미래세대에 대해서도 객
관적인 법률에 의해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요구한다.
Der Schutz des Lebens und der körperlichen Unversehrtheit nach Art. 2 Abs. 2 
Satz 1 GG schließt den Schutz vor Beeinträchtigungen grundrechtlicher 
Schutzgüter durch Umweltbelastungen ein, gleich von wem und durch welche 
Umstände sie drohen. Die aus Art. 2 Abs. 2 Satz 1 GG folgende Schutzpflicht 
des Staates umfasst auch die Verpflichtung, Leben und Gesundheit vor den 
Gefahren des Klimawandels zu schützen. Sie kann eine objektivrechtliche 
Schutzverpflichtung auch in Bezug auf künftige Generationen begrü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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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위헌결정 결정이유 149문단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은 국가에게 인위적 지구온난화와 관련 기후변화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호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9. 12. 17. 2018헌마730 결정을 통하여 ‘헌법 제

35조의 환경권에 기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존재 및 그 헌법적 내용에 대해서 

풍부하게 판시한 바가 있으므로, ‘환경권에 기초한 국가의 기후변화위기 대응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

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헌법해석 원리 – 환경권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아래에서는 기후변화위기 대응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적 규범

의 원리와 기준으로서, 환경권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2019. 12. 27. 2018헌마730 결정이 제시하고 있는 헌법적 해석원리의 주요 내용들을 

청구인들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헌법이론적 근거로서 원용합니다. 

l 헌법재판소 2019. 12. 27. 2018헌마730 결정 (발췌 인용)

  『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헌법적 보장  {결정이유 5.나. (1)항}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

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35조 제1항)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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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국가에게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권은 생명ㆍ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헌재 2017. 12. 28. 

2016헌마45 결정 참조).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i)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 ̇ ̇ ̇ ̇ ̇ ̇ ̇ ’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ii)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

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 ̇ ̇ ̇ ̇ ’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

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 ̇ ̇ ̇ ̇ ̇ 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나(헌법 제35조 제

2항), 이 헌법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

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i)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ii) 어떠한 내용이든 법률로써 정하기

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 ̇ ̇ ̇ ̇ ̇ ̇ ̇ ̇

법이 없거나 현저히 불충분̇ ̇ ̇ ̇ ̇ ̇ ̇ ̇ ̇ ̇ ̇ 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

를 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 결정 참조).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 {5.나. (2)항}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기본권은 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

어도 생명ㆍ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가가 아

닌 제3자로서의 사인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의 의무

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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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 헌법 

제35조 제1항이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

는 점, 환경침해는 사인에 의해서 빈번하게 유발되므로 입법자가 그 허용 범위에 관해 정

할 필요가 있다는 점, 환경피해는 생명ㆍ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

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

○ 심사기준 {결정요지 가.항 및 결정이유 5.나. (3)항}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

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

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미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ㆍ일률적으

로 확정할 수 없다. 이는 개별 사례에 있어서 관련 법익의 종류 및 그 법익이 헌법질서에

서 차지하는 위상, 그 법익에 대한 침해와 위험의 태양과 정도, 상충하는 법익의 의미 등

을 비교 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한 헌법 제35조에 비추어 보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

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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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소중립 실현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기후변화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저

(低)탄소, 즉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본적인 방향(方向)̇ ̇ ̇ ̇ ̇ 이̇ 제시되었던 것이라면, 그로

부터 약 10년 후인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 시점에는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

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방향성이 보다 구체화되어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현실적인 

해법(解法)̇ ̇ ̇ ̇ ̇ 으̇로 제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본 서면의 2.항 ‘기본사실 –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해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인정되고, 기후위기의 파

국을 막기 위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탄소중립의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의 

실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2021년 현시점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

여 IPCC 참여국가들 및 국제기구들과 각국의 시민들 및 국제금융과 주요 글로벌 기

업 등 국제적 산업계의 공통된 이해사항이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 ‘환경권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핵심적 내용에 해당하는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실제적인 내용은 곧 기후파국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탄소중립

을 이루어야 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헌재 2018헌마730 결정이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

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

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판시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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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4.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된 현재의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미래

세대 청소년들에게는 기후위기 시대에 있어서 헌법 제35조에 규정한 환경권의 핵심적

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탄소중립을 요구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때 ‘국가에 대하여 탄소중립의 실현을 요구할 국민과 미래세대 청소년들의 권

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나(헌법 제35조 제2항), 이 헌법

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

도록 법률로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법률로써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고], ...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 ̇ ̇ ̇ ̇ ̇ ̇ ̇ ̇ ̇ ̇ ̇ ̇

나 현저히 불충분̇ ̇ ̇ ̇ ̇ ̇ ̇ 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

할 수 [있]」습니다 (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 결정, 2018헌마730 결정),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 제35조의 환경권과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서 2050

년까지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탄소중립의 목표를 선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의지와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와 집행방법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

정되어야만, 전 세계적 기후위기 파국을 막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국가

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이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전 세계적 기후파국’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탄소중립’ 실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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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국가의 탄소중립 의무’와 ‘개별 국가의 탄소예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IPCC와 

EU, 유럽 각국과 대한민국, 일본, 미국을 비롯하여 현재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와 시

민들과 기업들까지도 동의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의 목표는 ‘전 세계적̇ ̇ ̇ ̇  탄소중립̇ ̇ ̇ ̇ ’

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 2050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기후파국’을 막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

는 것은,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구기온의 1.5℃ 이상 상승을 막기 위해서 계산

되는 ‘전 지구적̇ ̇ ̇ ̇  탄소예산’ 이상의 탄소를 ‘인류 전체가’ 대기 상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전 세계적인 차원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는 논리필연적으로 개

별 국가에게 각 개별 국가 몫의 정당한 탄소예산̇ ̇ ̇ ̇ ̇ ̇ ̇ ̇ ̇ ̇ ̇ ̇ ̇ ̇  이상으로 대기 중에 탄소를 배출해

서는 안 될 책임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전 세계적 탄소예산 이상의 초과배출을 막기 위해서 개별 국가에게 할당되

는 ‘개별 국가 몫의 정당한 탄소예산’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됩니다. 이에 대하여 가장 유력하고 정당하면서도 현실적인 것으로서 다수의 동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 세계 인구를 기준으로 개별 국가의 인구 비중에 따라 

탄소예산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달리 현재의 국가별 산업규모(국가별 GDP)나 국가별 탄소배출량을 근

거로 해서 전 지구적 탄소예산을 국가별로 배당한다면, 이는 또다시 그동안 탄소배출

을 많이 해온 국가들에게는 앞으로도 탄소배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우월한 권리를 



- 46 -

주고, 그동안 탄소배출을 적게 해 온 국가들에게는 앞으로도 탄소 소비를 적게 해야

만 하는 열등한 제한을 줌으로써 가뜩이나 비판받고 있는 ‘기후불평등’을 더욱 악화시

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저개발국가들로서는 당연히 반대할 뿐만 아니

라 선진국들조차도 차마 이런 방식의 탄소예산 할당을 요구하거나 주장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방안입니다.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 및 파리협정은 일관되게 온실가스 감축은 모든 국가들이 함

께 부담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이나, 그 부담의 크기는 역사적 책임과 감축 능력 등 

형평을 고려하여 ‘차별화’해야 한다는 ‘공통된 그러나 차별화된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사람이 배

출할 수 있는 탄소예산을 인구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더 적은 인구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선진국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고, 더 많은 인구로 

더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경제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는 

책임 분배 방식으로서의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핵심적인 근거로 

‘독일의 세대 간 탄소예산 분배의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함에 있어서, 전 지구적 탄소

예산 중 ‘독일 연방공화국 몫의 탄소예산’을 책정할 때에 독일 환경자문위원회(SRU)

의 의견서를 채용하여 ‘탄소예산의 인구비례 배분 방법’에 따라서 독일의 탄소예산을 

계산한 것 또한(독일 위헌결정 이유 214~230문단 참조), 인구에 비례한 국가별 탄소예산 

배분방법이 여러 가지 탄소예산 분배방법 중 산술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이고 윤리적으

로 가장 정당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가장 실천가능성이 높은 방법이기 때문이

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통한 탄소배출의 효과적인 감축 및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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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원활하게 가능)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이라는 것은 ‘단순히 1차원적으로 2050년에 개별 

국가의 순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런 식으로는 

기후위기의 파국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그 과정에서 개별 국가가 

2050년까지의 기간동안 배출하는 탄소배출 순총량의 합계는 그 나라 몫의 탄소예산을 

크게 초과할 수 있고, 그 결과 가사 2050년에 각 개별 국가의 탄소 순배출량들을 ‘0’

으로 맞추더라도 2050년이 될 때까지 이미 배출된 전 지구적 탄소배출 총량이 남아있

는 전 세계적 탄소예산을 훨씬 초과하여, 결국 ‘전 세계적으로 지구기온이 1.5℃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탄소중립의 실제적 목표’는 공염불(空念佛)처럼 무망(無望)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 세계적 탄소예산’의 규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계산한 전 세계적 탄소예산은 

67% 확률에서 기온상승 저지선 1.5℃ 기준으로 4,200억 이산화탄소톤(1.75℃ 기준시 

8,000억 이산화탄소톤, 2℃ 기준으로는 1조 1,700억 이산화탄소톤)이었는데,

최근 2021년 발표된 IPCC의 「6차 보고서(제1실무그룹 보고서)」는 ‘2020년 초 이

후의 전 세계 탄소예산’을 67% 확률에 기온상승 저지선 1.5℃ 기준으로 4,000억 이

산화탄소톤(1.7℃ 기준시 7,000억 이산화탄소톤, 2℃ 기준시 1조 1,500억 이산화탄소톤)으로 

조정하여 보고했습니다.8) 이하에서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IPCC 「6차 보고서」가 

보고한 전 세계 탄소예산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몫의 탄소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8) 헌법재판소 2021헌마1264호 ‘기후위기비상행동’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35~41면의 계산결과치와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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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8년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1.5℃로 기온상승을 저지하

기 위한 2018년 이후 전 지구적 탄소예산을 67% 확률에서 4,200억 이산화탄소톤이

라고 보고했던 것을 기초로 ‘탄소중립과 탄소예산의 관계’를 설명드린 [그림 1]과 같

은 방법으로, 2021년 IPCC 「6차 보고서」가 1.5℃ 기준의 2020년 이후의 전 지구적 

탄소예산을 67% 확률에서 4,000억 이산화탄소톤이라고 보고한 것을 근거로 ‘탄소중

립과 탄소예산의 관계’를 보정하여 다시 도해하면 아래 [그림 1-1]과 같습니다. 

이때 1.5℃ 기후파국을 막기 위하여 각 국가별로 허용되는 국가별 탄소예산은 위 

도형의 면적 S(=4,000억 이산화탄소톤) 중 개별 국가의 인구비중에 비례하여 계산한 

수치로 산출되며, 인구비례로 계산된 각국의 탄소예산이 모두 준수되어야만, 전 지구

적 탄소예산의 초과배출을 방지하여 1.5℃ 기후파국을 막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2021년 IPCC 「6차 보고서」가 계산한 탄소예산의 기준연도인 2020년 세계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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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억 5,300만 명, 대한민국 인구는 5,178만 명9)으로 한국 인구의 전 세계 인구에 대

한 비중은 0.67%입니다. 그러므로 IPCC 「6차 보고서」의 1.5℃ 기준 전 세계 탄소예

산 4,000억 톤 중 대한민국의 인구비중 0.67%에 비례한 대한민국 몫의 탄소예산은 

26.8억 톤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도해하면 아래 [그림 2-1]과 같습니다. 

  

 

한편 기온상승 저지선을 1.5℃로 잡는 경우, 2℃로 잡는 경우, 또는 그 중간 선인 

1.7℃ 혹은 1.75℃로 잡는 경우에 각각 ‘전 지구적 탄소예산’의 수치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개별 국가의 탄소예산’도 그에 비례하여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파리협정은 명시적으로 ‘섭씨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온도를 제한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 기준이 탄소예산 계산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점

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한편 2018년의 「IPCC 1.5℃ 특별보고서」와 

최근 2021년의 ‘글래스고 기후합의’ 및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 제8호는 모

9) 통계청 https://kosis.kr/vis_kor/nso/worldInKor/selectWorldInKo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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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구기온 상승의 저지목표를 1.5℃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탄소예산의 계산에 있어

서는 1.5℃ 기준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파리협정의 문언인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well below 2℃)’과 관련하여 2℃와 

1.5℃ 사이에 있는 1.75℃ 내지 1.7℃ 기준에 따른 탄소예산의 계산도 함께 참조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

로 독일 탄소예산의 계산에 있어서의 기준온도를 (1.5℃와 2℃의 중간 선인) 1.75℃로 

잡아서 계산한 바 있었습니다(독일 위헌결정 이유 219문단, 231문단), 만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일 위헌결정이 기준온도로 한 1.75℃에 근사하게 IPCC 「6차 보고서」가 

보고한 1.7℃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아래 [그림 2-2]와 같이 1.7℃ 기준 2020년 이후 

전 세계 탄소예산은 7,000억 톤이므로 그 중 대한민국 탄소예산은 46.9억 톤(인구비중 

0.67%)으로 계산됩니다. (참고적으로 2℃ 기준으로 계산 시 전 세계 탄소예산 1조1,500억 

톤 중 대한민국 탄소예산은 77.1억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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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 지구적 기후파국을 막기 위한 해법이 2050년까지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

을 달성하는 것이라면, 이를 받아서 실천하여야 할 대한민국 몫의 탄소중립 책임은 

단순히 「여하한 경로로든 2050년에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다」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을 이루도록 대한민국 몫의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의무’의 실질적인 내용은, 첫째, 「2050년까지 

대한민국 몫의 탄소예산을 초과하는 양의 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탄소예산 준수의 책임’과 둘째,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몫의 탄소예산을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간에 정당하고 비례적으로 분배하는 세대 간 형평성(탄소중립기본법 제3조 제

1호)’10)에 부합하도록 2030년은 물론 2031~2050년의 탄소중립 기간 전체에 대한 온

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 이 두 가지 명제를 동

시에 함께 이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아래 다.항 이하에서는 (i) 위와 같이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의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의 실질적 책임̇ ̇ ̇ ̇ ̇  내용이 무엇인가?」, (ii) 그리고 그 과정에

서 「대한민국의 탄소예산은 얼마̇ ̇ ̇ ̇ ̇ ̇ ̇ ̇ ̇ ̇ ̇ ̇ 이고,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은 대한민국의 탄소예산을 ̇ ̇ ̇ ̇ ̇ ̇ ̇ ̇ ̇ ̇

세대 간에 형평성 있게 분배̇ ̇ ̇ ̇ ̇ ̇ ̇ ̇ ̇ ̇ ̇ 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배하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그 

위헌성의 헌법이론적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 보충하여 논증하고자 합니다.

10)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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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부존재’ (위헌 심사대상 ②) - 국

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1) ‘2050년까지 한정된 시간(時間) 내의’ 탄소중립 실천의무라는 특징

– ‘2030년 이후 기간에 대하여’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 및 미래세대 

보호조치의 전적인 부재(不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의 국가적 목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 있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내용으로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현시점의 기후위기 대응의무가 ‘열려있는 장래의 무한한 시간(open and 

indefinite time)’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당량씩 감소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불확정기한의 상대적 과제가 아니라, ‘닫혀있는 시간의 유한한 한계(closed and 

definite time)’ 안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절대적인 순총량을 0으로 만들어야만’ 성취

될 수 있는 확정기한의 절대적 과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 대한민국 몫의 탄소예산을 초과배출해서

는 안 된다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책임」(“탄소예산 준수 책임”)과,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잔여 탄소예산을 대한민국의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간에 형평성 

있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원칙」(“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을 종합하여 대한민국의 탄소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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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2020년 이후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기간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정당하게 분배하

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다음의 도해들을 통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 3-1] 도해와 같은 ‘매년 균등배분안’은 마지막 해인 2050년에 탄소중립

(탄소순배출량=0톤)을 달성하고 그 이전의 30년 동안 대한민국 탄소예산 46.9억 톤을 

초과배출하지 않으면서(☞대한민국 탄소예산의 준수), 동시에 2020년에서 2049년까지의 

30년 동안 매년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동일한 규모의 탄소를 평등하게 소비하고 배

출하는 모습(☞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 준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위 방안은 (i) 첫째,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6.86억 톤의 

91%에 해당하는 2020년 탄소배출량이 이미 6.24억 톤이고,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

1항에 따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준량 4.73억 톤(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28

억 톤에서 35% 감축)의 91%에 해당하는 2030년 탄소배출량은 4.30억 톤으로 이미 위 

[그림 3-1]의 연간 평균 탄소배출량 1.58억 톤을 크게 상회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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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괴리가 있고, (ii) 둘째, 2020-2049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모의 탄

소배출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2050년 이후 세대에 대해서는 급격히 탄소배출을 전면 

중단(탄소중립)하도록 하는 불공평과 비현실성을 동시에 현출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실천과 관

련하여, (i)‘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7.28억 톤)의 35% 이상 감축

하는 것(=4.30억톤)’을 규정하고 (ii)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온

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그 설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는’ 현재 

법률조항의 탄소예산 소비에 관한 규정 내용을 도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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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과 그림 [3-2]를 한 번 옆에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 [그림 3-1]의 가상적(假想的)인 ‘대한민국 탄소예산의 2020-2050년간 매년 균

등 배분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사 그 현실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i) 

대한민국 탄소예산을 2020년~2030년의 초기 10년 기간은 물론 그 뒤 2030-2050의 

20년 기간에 대해서도 어떻게 배분해서 탄소예산의 초과배출을 막을 것인지(탄소예산 

준수 책임)의 문제와, (ii) 그 과정에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간 탄소예산의 소비를 통

한 권리와 자유의 실현에 대한 형평성을 어떻게 비례적으로 보장할 것인지(세대 간 형

평성 원칙)의 문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의해 2020-2050년 기간에 대하여 실현되는 [그림 

3-2]의 현실적(現實的)인 대한민국 탄소예산 배분 모습은 (i) 2020~2030년의 앞부분 

10년 기간에 대해서만 탄소배출량이 서서히 감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 (ii) 

그 뒤의 2030~2050년 20년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을 탄소중립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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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까지 계속 진행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몫의 탄소예산을 초과하는 탄소

배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탄소예산의 소비를 통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자

유와 권리의 형평성 있는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실하게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제8조와 관련 법률조항들을 통해서, ‘탄소중립’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선언하면서도, ‘탄소중립’으로 가는 확정적인 실천의 방법은 2030년 감

축목표를 제외하고는 전부 장래를 향하여 열려있는 백지 상태로 놓아둔 채 막연하게 

탄소중립 실현의 약속과 기대만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이 탄소중립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답(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탄소중립으로 가는 

입구(entrance)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뒤에 어디로 어떻게 갈지 종착점

과 출구(exit)의 문에 대해서는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상태에

서 껌껌한 미로와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 이후 2050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전혀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적어도 2030년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과 미래세대를 기후변화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의 보호조치를 전혀 취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탄소중립의 실현’은 (i) ‘2020년~2050년’이라는 닫혀진 시간(時間)의 유한성 안에

서, (ii) 대한민국 몫의 탄소예산을 초과배출해서는 안된다는 양적(量的) 제한을 가지

고, (iii)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간에 시간적이고 양적인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실천적 요구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기본법의 실천에 관한 



- 57 -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과 실천방법을 ‘2020-2030년의 초기 10년 기간’뿐만 아니라, 

‘2030년에서 2050년의 후기 20년 기간’을 포함하여 ‘2020-2050년의 전 기간 동안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보장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탄소중립기본법은 2031년 이후 2050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을 전혀 두지 아니한 전적인 부작위를 통하여, (i) 탄소중

립 실현을 위하여 닫혀있는 시간을 무한한 미래로 열어놓고, (ii) 대한민국 몫의 탄소

예산을 초과배출해서는 안되는 양적 제한을 준수할 책임을 실천할 방도도 전혀 두고 

있지 않으며, (iii) 탄소예산의 소비에 관하여 2020-2030년 기간의 현재 세대와 

2030-2050년 기간의 미래세대 간에 형평성 있는 자유와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도 완

전히 결여하고 있다는 매우 중대한 헌법적 결함(缺陷)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비교법적 검토 – 아일랜드 대법원 판결,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및 위헌결정

탄소중립기본법에 관한 이 사건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규정과 집행의 문제」가 국가의 최고법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심

리된 것으로는 최근 두 가지의 중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020. 7. 31.에 있

었던 아일랜드 대법원의 국가감축계획 파기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2021. 3. 24. 있었

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위헌결정입니다. 

두 사건에서 모두 해당 국가의 최고법원은 국가의 기후변화대응 의무는 ‘2030년 

이후 2050년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탄소중립 실천의 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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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아일랜드 대법원 

판결을 이 논점에 대한 자기 판단의 선례적 근거로써 적극 인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독일 위헌결정 결정이유 253문단 
그러나 헌법에 따라 2030년 이후의 추가 감축목표가 적절한 시기에 명시되어 미래까지 
충분히 확장되어야 한다. (of prime relevance here: Supreme Court of Ireland, 
Judgment of 31 July 2020, 205/19, no. 6.45 이하; ☞ 아일랜드 대법원 판결 인용). 

(가) 아일랜드 대법원 판결 

– 2050년까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결여한 국가감축계획을 파기

아일랜드 대법원은 2020. 7. 31. 아일랜드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관련 법률인 

‘2015년 기후행동 및 저탄소개발법(Climate Action and Low Carbon 

Development Act, 2015)’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 수립한 

‘국가감축계획(National Mitigation Plan)’에 대하여 이를 파기하는 최종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국가감축계획’이 계획 수립 시점인 2017년부터 

2050년까지의 전 기간에 대한 ‘33년 계획’이어야 하고 따라서 2050년까지의 탄소감

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계획은 그러한 구체

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일랜드 대법원 판결 이유 (6.45항, 6.46항 및 6.48항)

6.45.항 
2015년 법률은, 결국, 본건 국가감축계획(Plan)이 어떻게 국가전환목표(NTO)를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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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구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법률 제4조(s.4)에 
의하면 국가전환목표(NTO)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처음 5년 동안만이 아니
라 2050년까지 만료되지 않은 전체 기간 동안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
다고 보인다. (2050년에 가까운) 뒷부분의 시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구체성(specificity)의 
정도는 적법한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년까지 요구되는 
조치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조
치들 중 일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식, 정보 또는 기술의 발전을 이유로 조정될 수 있
다는 사실은, 어떻게 국가전환목표(NTO)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 최선의 예측을 하
여야 하고 이를 미래로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이것은 
5년 계획이 아니라 33년 계획이어야 한다. 

6.46.항  
본 대법원의 판단으로 본건 계획은 법률이 요구하는 정도의 구체성에 한참 못 미친다. 본 
대법원은 합리적이고 관심있는 관찰자가 본건 계획에 포함된 정보에 근거하여 국가전환목
표(NTO)를 2050년까지 어떻게 달성하려고 하는지를 충분하고 자세히 알 수 없다고 생각
한다. 연구하고 조사할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물론, 탄소 추출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와 같은 문제는 의심의 여지 없
이 현재 지식에 기반하여서는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은 현
재 어떻게 그러한 조치들을 도입하는지 및 그러한 조치의 도입효과가 무엇이길 기대하는
지에 대한 대강의 예측을 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물론 기술과 지
식이 발전함에 따라 그것에 기해 어느 정도 초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명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측들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6.48.항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대법원은 본건 계획이 2015년 법률상 요건, 특히 2015년 법률 제4
조(Section 4)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 이를 이유로, 본 대법원은 본건 계획이 위와 같이 
법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기(quash)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나)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 2031년 이후 감축목표에 관한 법률조항의 존재(存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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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제1항 제5문 및 제4조 제6항

은 우리 탄소중립기본법과는 달리 2031년 이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법률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① 2031년 이후 기간에 관하여는 아래 제6항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을 통하여 연간 감

축목표를 갱신해야 한다(제5문). 이 법률에서 말하는 연간 배출예산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⑥ 2025년에 연방정부는 2030년 이후 추후 기간에 대해 법규명령을 통해 매년 감소하는 

배출량 감축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 

다음 항의 내용과 같이 독일 위헌결정의 결정이유는 위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4

조 제1항 제5문 및 제6항이 ‘2031년 이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법규명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의 본질적 사항, 즉 의회유보의 입법사항

을 법규명령에 위임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판단까지도 설시하고 있으나,

우선 위 법률조항의 존재 그 자체로써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은 ‘2031년 이후의 온

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명문의 법률조항을 통해서 규정

하고 있다는 점에서, ‘2031년 이후 기간에 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하여 아무런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기본법과는 달리 법률상 ‘최소한의 보호

조치’는 마련하여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독일 위헌결정 - 2030년 이후 감축목표의 법규명령 위임에 관한 위헌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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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

한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제6항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예산을 법규명령에 

위임한 것」이 ‘㉰ 의회유보의 입법사항에 대한 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서 헌법을 위반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결정 이유 중의 위헌 판단을 판시하고 있습니

다.

독일 위헌결정 - 이유 259, 260, 261문단 (☞ ㉰ 의회유보의 원칙 위반)

259문단  입법자가 2030년 이후의 연간 배출량의 요건을 갱신하기 위해 법규명령 제정 
기관의 관여에 계속 의존하고자 하는 한, 입법자는 원칙적으로 기본법 제80조 제1항 2문 
및 법규명령의 요건에 관한 원칙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연간 배출량의 크기 자체
에 대한 법적 체계를 설정해야 한다. 점진적 단계의 연간 배출량을 직접 규정할 수도 있
다. 또는 연간 배출량을 계산할 때 법규명령 제정 기관이 준수해야 할 필수 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제6항은 이러한 헌법상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는다.

260문단 […]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 및 평등권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입법되어야 
하는 경우, 행정입법 발령 권한을 규제영역에 동원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
니다(BVerfGE 147, 310 <311 이하. 120절> 참조). 그러나 그러한 경우 본질적인 부분은, 
입법상 기능적 한계가 없는 한, 입법자 자신에 의하거나 그 내용, 목적 및 법규명령 제정 
권한범위에 대해 적절히 상세한 입법적 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통하여, 정식 의회입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261문단 연방기후보호법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입법자가 연간 배출량의 추가
적 구체화를 위해 행정부의 개입에 계속 의존하는 경우, 입법자는 적어도 정의될 연간 배
출량의 크기를 스스로 결정하거나, 법규명령 제정 기관이 정의할 내용에 대한 더 구체적
인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최소한 수권의 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라) 독일 위헌결정 - ‘2031년 이후 감축목표의 설정이 필요한 이유’에 관한 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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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또한 그 결정 이유에서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보호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구체적

인 감축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

므로, 탄소중립기본법의 본 위헌사유 심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발췌하여 원

용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위헌결정 결정이유 

152문단 
(...) 그러나 국가 보호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보호의무가 존재함에도 연방헌법재판
소의 심판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예방조치가 전혀 
없었거나, 또는 시행된 규정과 조치가 요구되는 보호목표를 달성하는 데 명백하게 부적합
하거나 완전히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규정과 조치가 보호목표에 크게 미달하
는 경우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것이다.

249문단
그러나 그러한 미래의 자유를 미리 존중하는 개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입법자가 2030년 
이후의 기간을 포함해 필요한 개발 및 구현 프로세스를 가능한 한 빨리 개시하는 것에 
대한 뱡향성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또한 충분한 수준의 개발의 긴급성과 계획의 확실성
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251문단
(3) 이러한 점에서 연방기후보호법에선 입법자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갱신하도록 규정하
는 동법 제4조 제1항 5문 및 제4조 제6항 1문이 주목을 받는다.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제1항 5문에 따라, 2031년 이후의, 즉 동법 제4조 제1항 3문 및 별지 2에 의해 2030년
까지 감축경로를 마친 후의 연간 감축목표는 동법 제4조 제6항에 의해 갱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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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25년에 반드시 2030년 이후 연간 
감축하는 배출량을 법규명령으로 수립해야 한다. 규제 기법의 측면에서, 입법자는 연방기
후보호법 제4조 제1항 3문 및 별지 2에 따라 연간 배출량 조건을 이에 연계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계획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다른 규제 기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2030
년 이후의 감축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경로는 이제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위 조항은 기본권에 의해 요구되는 개발 
촉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252문단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는 별지와 관련하여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제1항 3문에 따라 경로
를 갱신할 때, 2030년 이후 남은 배출 가능성과 감축 요건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를 나타내는 투명한 요건이 가능한 한 빨리 형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만이 해당 기술 및 관행의 필수 개발 및 계획에 필요한 기본 방향을 제공한다(see 
also BTDrucks 19/14337, p. 17). 이를 위하여,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제1항 3문 및 별
지 2에 따른 경로를 갱신할 때, 추가 감축목표는 요구되는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
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 또한 대체로 입법부의 손에 달려있다.

253문단 
그러나 헌법에 따라 2030년 이후의 추가 감축 목표가 적절한 시기에 명시되어 미래까지 
충분히 확장되어야 한다(of prime relevance here: Supreme Court of Ireland, 
Judgment of 31 July 2020, 205/19, no. 6.45 이하; […] ☞ 아일랜드 대법원판결을 선
례로 인용). 

이는 유인과 압력을 주어 필요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대규모로 긴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계획 범위를 설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발전은 미래의 자유가 갑자기, 근본적으
로, 그리고 대안 없이 축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곧 시작되어야 한다. (…)

(3) 가장 엄격한 명백성 통제의 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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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법률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

은 ☞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에 해당합니다

(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등에 근거하여 국민과 미래세대 청소년들에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국가

의 환경권 보호의무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바(헌재 2018헌마730 결정, “환경

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미래세대인 청구인들에게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

표’의 설정과 집행뿐만 아니라, ‘2031년 이후 2050년까지를 포함하는 탄소중립 실천

의 전(全)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집행을 국가에게 정당하게 요구

할 헌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어느 규정에서도, 또한 같은

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목표인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온

실가스 감축목표’를 아예 규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독일 연방기후보호법과 같이 2031

년 이후 기간에 대한 감축목표 설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조차 두고 있지 않습

니다.

이러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존재’는, 2031

년 이후 2050년까지 기간에 대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효성 



- 65 -

있게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설정조차̇ ̇ ̇ ̇ ̇ ̇ ̇ ̇ ̇ ̇  하지 않은 것̇ ̇ ̇ ̇ ̇ 으로서, 이는 2050 탄소중립

을 통하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으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적절하고 효

율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배’한 것에 해당합니다.

(나) 이를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기준’ 적용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존재’는 전적인 입법

부작위를 통해서 「특히 ‘2031년 이후 2050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가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

소한̇ ̇ 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 ̇ ̇ ̇ ̇ ̇ ̇ ̇ ̇ ̇ ̇ ̇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의 심사기준인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 중 ‘최소한̇ ̇ ̇ 의’ 보호조치에 방점을 둔 ‘명백성(최소성) 통

제’ 기준을 최대한으로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즉 보호조치가 하나라도 있었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하더라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

하기에 부족한 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이 부분 위헌사유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배’ 인정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이 멈추어 선 

자리보다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 즉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명

백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배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점을 청구인들 대리인은 적극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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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은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이 2031년 이

후의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탄소예산의 비례적 분

배라는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으면서도, 이것

이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보호조치’조차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기본권호보의무 위배’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에 관

한 헌법소원 사건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두 가지 점

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i) 탄소중립기본법의 규정이 독일 연방기후보호

법의 규정과 다른 것, 그리고 (ii)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이 독일 기본법의 규정과 중요

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구속력 있는 법률조항(제4조 제1항 제5문 및 제6항)을 가지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기본법은 법률조항의 어디에서도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

하여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탄소중

립기본법은 독일 연방기후보호법과는 달리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국민과 미

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 ̇ 의 보호조치조차 두고 있지 않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째, 독일의 헌법인 연방 기본법에는 환경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독일의 위헌결정이 결정의 근거로 많이 활용한 기본법 제20a조는 일종의 재

판규범이지 기본권의 근거 규정이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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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은 (i) 헌법 제35조에서 환경권을 명시적인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ii) 국가는 환경권을 법률에 의해서 보장할 의무가 있고(헌법 제35조 

제2항), (iii) 이 환경권은 국민이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자유권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요구할 권리이기도 한 종합적 기본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

므로」(헌재 2018헌마730 결정), 대한민국 헌법상 환경권에 기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여부 판단은, 독일의 기본법 해석보다 훨씬 더 단단한 헌법조문적 근거와 헌법

이론적 기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한 차이점에 해당합니다.

(라) 이상의 모든 주장을 종합하자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및 관련 조항들의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법률규정의 부존재’는 (i) 탄소중립기본

법의 목적으로 보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실천적 책임으로 보나, 

(ii)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의무의 구체적 요구인 ‘대한민국 탄소예산 준수 책임’과 ‘탄

소예산 소비에 관한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으로 보나, (iii) 아일랜드와 독일 등 최근

의 중요 판례 및 법령에 대한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서나, (iv) 과소보호금지 원칙의 

심사기준으로서 명백성 기준의 가장 엄격한 적용을 통해서나, 어느 모로 보나 국가의 

미래세대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입법부작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대하여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하여 최소한 독

일의 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문 및 제4조 제6항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법률조항을 입법하도록’ 하는 헌법불합

치 결정을 내리시기에 충분한 헌법해석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이, 2031년 이후의 

미래를 감당하고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인 청구인들의 절실하고도 간절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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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 (심사대상 ①) –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1)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 – 탄소중립 실현, 세대 간 형평성 원칙에 기한 심사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대한민국에

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정점을 찍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7.28억 톤(탄소배

출량은 그 중 91%에 해당하는 6.24억 톤)을 기준으로 그보다 35% 이상 감축된 배출량

(203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 4.73억 톤 이하, 그 중 91%의 탄소배출량은 4.30억 톤 이하)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 기한 대통령령은 아직 제정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정부가 2021. 11. 22. 입법예고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안) 제3조 제1항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소된 감축목표(이 경우 2030년 온실가

스 감축목표는 4.37억 톤, 그 중 탄소배출량은 3.98억 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이라는 시간적 흐름에 있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가 위치한 ‘2030년’이라는 시간에는 두 가지 방향에서의 규정성이 있습니다. (i) 하나

는 탄소중립 실현의 노력을 시작(始作)하는 현재의 ‘2020년’에서 ‘2030년’으로 나아가

는 전향적 방향(prospective direction) 쪽에서의 평가이고 (‘2020년’ ⇨ ‘2030년’), 

(ii) 다른 하나는 거꾸로 탄소중립의 목표를 종결(終結)지어야 하는 시간적 한계인 미

래의 ‘2050년’으로부터 거꾸로 중간시점인 ‘2030년’을 바라보는 소급적 방향

(retrospective direction)에서의 평가입니다 (‘2030년’ ⇦ ‘2050년’).

이러한 관점에서 2020-2050년의 탄소중립 실천 기간 중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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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시계열 상 위치를 표시하고, 이를 앞서 논의했던 대한민국 탄소예산과 비교하면 

아래 [그림 4]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위 그림을 보면, 우선 2020년에서 2030년으로 가는 전향적 방향의 화살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의 6.86억 톤에서 2030년의 4.73억 톤으로 (탄소배출량은 

2020년의 6.24억 톤에서 2030년의 4.30억 톤으로) 감소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또한 탄소

중립기본법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하한선으로 규정한 4.73억 톤은 수치상으

로 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규

정되었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5.36억 톤보다 양으로는 0.63억 톤, 비율로는 

12% 정도 더 감소된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2030년 감축목표’는 ‘202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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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2030년’으로 나아가는 전향적 방향(prospective direction) 쪽에서의 평가만으

로는 ‘온실가스가 상당 정도 감축된, 그리고 이전 시기의 2030년 감축목표(5.36억 톤)

보다는 다소 강화된 수치’이므로,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문제삼을 여지가 없다거

나 또는 이 수치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

니겠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생각은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이 단순히 ‘온실가스의 점진적인 

감경’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이름 자체로서 ‘탄소중립의 실현’, 

보다 정확하게는 ‘2050년까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입

법의 목적 및 해법과는 전혀 거리가 먼 행동과 결과를 낳게 됩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집(지구)에 불이 났습니다(기후위기). 과거

에는 불을 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몰라서 집 밖에 와서 여기저기에 물을 뿌리기만 

했습니다(저탄소-온실가스 배출의 감경). 그러나, 이제는 이 불을 확실하게 끄고 집을 

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았습니다(탄소중립의 실현). 이러한 관점에서 탄소중립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바라보면, 이는 집의 불을 

확실하게 끄고 집을 구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아니라, 불난 집 밖에서 적당

한 정도의 물을 뿌리는 형식적이고 현저히 불충분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불

과하다는 사실을 심각한 마음으로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 현재의 기후위

기 대응에 있어서 탄소중립의 결과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적당한 수

준으로 탄소배출량만 줄이려는 시도는 결국 불난 집에 물을 적당히 뿌리기만 해서 불

의 원인을 잡지 못하고 집이 다 불타버리는 (종말론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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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그림 4]를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으로부터 거꾸로 중간 시점인 

2030년을 바라보는 소급적 방향(retrospective direction)에서 분석하면 분명하게 나

타납니다. (‘2030년’ ⇦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연도인 2050년에서 바라볼 때, 2020년에서 2050년까지 30년 동

안 대한민국의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는 「전 세계적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전 지

구적 탄소예산, IPCC 「6차 보고서」에 의하면 1.7℃ 기준시 7,000억 톤」 중 「대한민

국 몫의 탄소예산(0.67%) 46.9억 톤」을 30년(2020~2050년)에 걸쳐서 (i) 이를 초과하

여 배출하지 않고, (ii) 세대 간에 형평성 있게 나누어 사용(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그림 4]에서 보듯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73억 톤(탄소배출량은 

4.30억 톤)과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6.86억 톤(탄소배출량은 6.24억 톤)을 기준으로 

2020년~2030년까지 11년 동안 대한민국의 현재 세대가 소비(배출)하는 탄소예산의 



- 72 -

총량은 (매년 평균적 비율의 감축을 가정할 경우) 57.97억 톤11)으로 계산되므로,

「2020년에서 2050년까지 30년 기간」 전체에 대한 1.7℃ 기준 대한민국 탄소예산 

46.9억 톤은 「2020년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점까지 10년 기간」 동안의 탄

소배출 총량 57.97억 톤 속에서 모두 소진되어 버리게 되고, 그 뒤에 「2031년에서 

2050년까지의 20년 기간」을 살아가는 국민, 다시 말해서 2031년 이후의 미래세대에

게 남아있는 잔여 탄소예산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곧 탄소중립기본

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를 경우, ‘탄소중립 실현’ 

의무의 내용인 ‘대한민국 탄소예산의 준수 의무’와 ‘세대 간 형평성 보장의 원칙’이 

모두 무너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IPCC 「6차 보고서」에 따른 1.5℃ 기준 전 세계 탄소예산은 4,000억 톤이고 

그 중 대한민국 탄소예산(0.67%)은 26.8억 톤이므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의하면 1.5℃ 기준의 ‘2020-2050년 30년간 대

한민국 탄소예산 26.8억 톤’ 또한 ‘2020-2030년의 10년 기간 탄소예산 배출총량 

57.97억 톤’ 중에서 소진되고 2031년 이후의 미래세대에게 남는 탄소예산은 없게 됩

니다.12) 

11) 2020~2030년 간 탄소배출 총량 57.97억 톤 = [{(2020년 탄소배출량 6.24억 톤) + (2030년 탄소배
출목표 4.30억 톤)} ÷ 2] × 11년 (2020~2030년)

12) IPCC 6차 보고서의 2℃ 기준 전 세계 탄소예산은 1조 1,500억 톤, 대한민국 탄소예산은 
77.1억 톤이므로, 2030년까지 57.97억 톤을 사용하면 약 19억 톤 남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2℃ 기온상승 저지선으로 기후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국제기구나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파리협정에서도 기후파국을 막기 위한 기온상승 최소 저지선을 ‘well below 2℃, 
즉 2℃보다 현저히 낮은 온도’로 요구했으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예산의 계산에
서 2℃를 기준온도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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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안)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기준 

40% 감축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는 4.36억 톤(탄소배출량은 

3.98억 톤), 2020-2030년 10년간 탄소배출 총량은 56.21억 톤 (3.98억 톤 + 6.24억 

톤)/2 ×11년)으로 계산되어,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35% 적용 시 

2020-2030년 10년간 탄소배출총량 57.97억 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시행령(안)에 따라 2018년 배출량 기준으로 40% 감축하는 2030년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2020-2030년의 10년 기간」 동

안에 56.21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2020-2050년 30년 기간」 전체에 대한 대

한민국 탄소예산(1.7℃ 기준 46.9억 톤, 1.5℃ 기준 26.8억 톤)을 다 소비하고 

「2030-2050년의 20년 기간」을 살아갈 미래세대에게는 소비할 탄소예산을 남겨주지 

않는 ‘세대 간 불평등’과 ‘탄소예산의 초과 배출’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참으로 묘하고 답답한 상황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제

정하고 제8조 제1항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줄이는 것으로 규정한 정부와 입법자들의 선의(善意)를 부정하고는 싶지 않습니다. 그

러나, 이 선의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2010-2020년 기간’의 현재 세대와 ‘2030-2050

년’ 기간의 미래세대에 대해서 치명적인 불평등을 낳고 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선한 의도(意圖)는 2030-2050년의 미래세대에게 선한 결과(結果)를 낳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시간적으로 앞에서 (2020년 쪽에서) 바라보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2050년 쪽에서) 바라보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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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즉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에 발생하

는 세대 간 불평등이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독일 연방기후

보호법에 관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 중 ‘탄소예산 분배의 

불공평’을 심판대상으로 청구한 2건의 헌법소원(1 BvR 78/20 사건 및 1 BvR 96/20 사

건)을 통해서 헌법적 쟁점으로 제기되었고(독일 위헌결정 심판대상 II. III의 각 2.항 및 결

정이유 38문단 참조), 

l 독일 위헌결정

심판 대상 2. (사건 III. [청구인 독일 미성년자들] 사건번호 1 BvR 96/20)
연방 입법부와 연방 정부가 인구 크기에 따라 책정된 잔여 국가 CO2 예산(2020년에 
34.65억 톤) 내로 유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장래를 향해서도 충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
하지 아니한 부작위

결정이유 38문단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국가가 온실가스, 특히 CO2를 줄이는데 충분
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연방기후보호법에 명시된 CO2 배출
량의 감소는 1.5°C 온도 제한에 상응하는 잔여 CO2 예산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에 적절하
지 않다고 주장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관한 이 새로운 쟁점에 

대하여 진지하고 치열한 심리와 논증 과정을 거쳐 ‘탄소예산 소비에 관하여 이러한 

세대 간 불평등은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후, 「독일 연방기후보

호법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제3조 제1항 제2문, 제4조 제1항 

제3문 및 별지 2에 대하여 이러한 세대 간 불공평을 해소하지 않는 한 헌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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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라는 위헌결정을 내리고(독일 위헌결정 주문 2.항), 독일 연방의회에 대하여 탄

소예산 분배에 관하여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헌법적 요구에 부합하는 합헌적인 내용

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항에서는 비교법적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독일의 국가 

탄소예산과 관련하여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위헌성을 어떻게 발견하고 논증하

였는지 그 중요한 결정 이유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검토하고, 그 다음 항에서 대한민

국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세대 간의 불

평등을 낳고 미래세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점을 

헌법이론적으로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2) 비교법적 검토 - 독일 위헌결정의 관련 내용 및 헌법이론적 고민

아래에서는 독일 위헌결정의 판시내용 중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위헌성과 

관련하여 심리하고 논증한 판시 내용을 필요한 만큼 인용하며 참조하고자 합니다.

(가) ‘2030년까지 허용된 배출량’이 주는 부담 – 청구인들에 대하여 사전적 침해 

유사 효과의 기본권 침해

독일 위헌결정 결정이유

182문단 (2030년까지 허용된 배출량이 주는 부담 ☞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해당)

그러나 입법자는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법률에 의해 2030년까지 허용된 배출량으
로 인하여 향후 상당히 무거울 수 있는 배출 감축의무를 조절하기 위한 충분한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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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2
문, 제4조 제1항 3문 및 별지 2는 이미 사건번호 1 BvR 96/20 건 및 사건번호 1 BvR 
288/20 건의 청구인들과 사건번호 1 BvR 2656/18건에서 청구인 1번부터 11번까지의 기
본권을 침해한다.

183문단 (2030년까지의 탄소배출 허용량 ☞  청구인들에 대한 사전적 침해 유사 효과)

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2문, 제4조 제1항 3문 및 별지 2에 규정된 탄소량을 2030
년까지 배출 허용하기로 한 입법부의 결정은, 기본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보호되는, 청구
인들의 자유에 대해 ‘사전적 침해 유사 효과’를 갖는다. 
(...) 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2문, 제4조 제1항 3문 및 별지 2는 기본권에 의해 보호
되는 자유가 미래에 훼손될 불균형한 위험을 야기하는 한 위헌이다. 
이 두 조항은 헌법상 도출되는 기후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30년 이후의 
배출 가능성을 상당히 좁히는 2030년까지의 배출량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기후
중립으로 전환할 때 자유가 존중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
다.
특정 조건 하에서 기본법은 시간에 걸쳐 기본권적 자유를 보호하고 자유와 관련된 기회를 
세대 간에 걸쳐 비례적으로 배분할 의무를 부과한다.
자유의 시대 간 보장(intertemporal guarantees of freedom)으로서, 기본권은 청구인들
에게 기본법 제20a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일방적으로 미래에 전가되는 것으로
부터 보호를 제공한다(위 117절 이하 참조). 

186문단 (현재의 탄소배출 허용조항 ☞ 미래의 자유에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위험을 가함)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탄소배출을 허용하는 조항들은 미래의 자유에 돌이킬 수 없는 법
적 위험을 가하는데, 이는 오늘 허용되는 모든 탄소량은 헌법에 따라 미리 결정된 잔여 
예산을 되돌릴 수 없게 고갈시키고, 탄소배출과 관련된 모든 자유 행사는 헌법상 요구되
는 더 엄격한 제한들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부 내용 117문단 이하 참조). 
지구온난화는 지구 대기 중 인간에 의해 배출된 탄소 농도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경
우에만 방지될 수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과 관련된 자유 행사는 어느 시점에서는 금지되
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30년까지 탄소예산이 이미 상당 부분 고갈되었다
면, 심각한 자유의 손실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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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문단 (사전적 침해 유사 효과에 대해서는 ☞ 헌법적 정당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위험은 특히 현재 허용되는 탄소배출량을 결정하는 조항으로 인해 발생한다. 현재 
적용되는 기후변화 법률에서는 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2문, 제4조 제1항 3문 및 별
지 2가 그러한 조항들이다. 2030년까지 이러한 조항이 허용하는 연간 배출량을 소비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불가역적으로 잔여 탄소예산의 일부를 소비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
항은 기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변화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
위 사전적 침해 유사 효과는 사실상 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 작용한다. 한정된 탄소예산
이 점점 더 소비됨에 따라, 헌법 그 자체가 탄소배출과 관련된 자유의 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더욱 시급하게 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로는 허용된 배출이 지구 대기로 방출되면 
대부분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미 현행 배출 입법의 이러한 법적 사전
적 침해 유사 효과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이 요구된다.

(나) 헌법적 정당성의 근거는 비례의 원칙 / 비례의 원칙은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

192문단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요건 ☞ 비례의 원칙)

bb) 헌법상 정당성에 대한 추가 요건은 비례의 원칙에서 나온다. 기본권은 입법자에게 기
후조치 요구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자유 상실이 계속 합리적으로 유지되도
록 하고, 감축 부담이 미래에 해가 되게 시간에 걸쳐 세대 간 불균형하게 분포되지 않도
록, 기후중립성의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기본법 제20a조에 따라 요구되는 탄소배출 
감축을 관리할 의무를 부과한다. 비례의 원칙에서 따르면, 만약 그 다음 세대에 급격한 
감축 부담을 주고 그들의 삶을 심각한 자유의 상실에 노출시키는 것, 즉 청구인들의 묘사
에 따르면 “급정거(emergency stop)”를 수반한다면, 한 세대에게 탄소예산의 많은 부분
을 소비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의 감축 노력을 부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 
배출 허용량에 대한 현행 조항들은 이미 미래 자유의 부담 경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아
직 경로를 변경할 수 있을 때, 미래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관점에서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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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문단 (비례의 원칙은 ☞ 절대적 불합리성에 도달한 이후에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제한된 잔여 탄소예산을 충분히 신중하게 소비할 것을 요구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남은 
예산의 너무 많은 부분을 소비하도록 허용하여서 완화를 위한 발전과 변화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미래의 자유의 상실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불합리적인 비율이라면, 
위헌일 것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불합리하다고 간주되는 자유의 상실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향후 남은 탄소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될지에 대한 여러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220문단 이하 참조), 최소한 위험을 최소
화하는 조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필요할 수 있다. 입법 조항이 상당한 방식으로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을 본질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기본권은 침해 결과의 성질과 심각성
에 따라 기본권 침해 위험을 최소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foundationally, BVerfGE 49, 89 <141 이하> 참조). 
어떤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은 절대적인 불합리성에 도달한 후에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도 그전에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2030년 이후에 예상되는 감축 부담을 관리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244문단 참조).

195문단
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2문, 제4조 제1항 3문 및 별지 2가 기본법 제20a조에 따른 
기후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한다고 확언할 수 없다(a). 
그러나, 이 조항들이 현재에는 충분히 예방되지 않은 위험인, 미래에 근본적인 권리를 심
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한 위헌이다. 
위 조항에서 2030년까지 명시된 배출량은 기본법 제20a조에 따른 배출 가능성을 상당히 
줄이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2031년부터 직면할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입법자는 기후 중립성으로의 전환이 자유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
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기후변화대응 활동의 전 세계적 성격

199문단



- 79 -

기후변화와 그 방지에 수반되는 (법적) 활동은 본질적으로 세계적인 것이다 (…). 어떤 국
가도 혼자서는 지구온난화를 멈출 수 없다. 또한 모든 국가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은 동일
한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기여한다(see also Rechtbank Den Haag, Judgment of 24 
June 2015, C/09/456689 / HA ZA 13-1396, 4.90절). 지구 기후 문제의 해결은 전 세
계적으로 기후조치가 취해져야만 가능할 것이다. 

201문단 (기후변화 ☞ ‘전 세계적 기후중립성의 달성’을 요구)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중립성이 달성되는 경우에만 멈출 수 있다. 전 지구적 감
축 요건에 비추어 볼 때, 독일이 전 세계 탄소배출량에서 차지하는 2%의 비중(BMU, 
Climate Action in Figures, 2020 edition, p.12)은 작은 요인에 불과하지만, 독일의 기
후행동 조치가 전 지구적 노력에 포함된다면 기후변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동력
에 일조할 수 있다(...).

213문단
bb) 지구온난화를 2°C보다 현저히 낮고, 가급적 1.5°C 이하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기준으
로 판단하면, 현재로서는 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2문, 제4조 제1항 3문 및 별지 2
가 기본법 제20a조에 따른 기후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라) 독일의 국가 탄소예산 계산 

214문단

탄소배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온도측정을 배출측정으로 전
환해야 한다. 정확한 수량화의 본질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의 전환은 
IPCC의 예산 접근법에 사용된다(a). (...) 입법부는 어느 정도의 의사 결정의 재량은 보유
하지만, 이 재량의 행사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215문단  (독일 탄소예산 계산의 논증)

(a) 2°C보다 훨씬 낮게, 가급적 1.5°C라는 온도 한계는 원칙적으로 상응하는 전 지구적 



- 80 -

탄소배출량으로 변환하여 국가별로 배분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형태
의 전환은 시간 경과에 따라 누적된 인위적 탄소배출량의 총량과 지구온도 증가 사이의 
대략적인 선형 관계 때문에 가능하다(32문단 참조). 
이러한 전환을 수행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온도가 지정된 한도 이내로 유지되어야 할 
경우에도 여전히 생산될 수 있는 전 지구 배출량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 양이 특정한 잔
여 지구 탄소예산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중 얼마가 독일에 기인한 것인지 결정하는 것
이고, 이것이 바로 잔여 국가 탄소예산이다. 
IPCC는 다양한 온도 한계와 다양한 발생 가능성에 대해 특정 잔여 지구 탄소예산을 정의
했다. 이를 토대로 환경자문위원회는 독일에 대한 특정 국가 예산을 계산했다. 
이것은 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2문, 제4조 제1항 3문 및 별지 2에 따라 허용된 배
출량이 온도 제한과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219문단 (1.75°C 기준 독일 탄소예산 계산)

(b) IPCC는 다양한 온도 한계와 그 한계 내로 유지할 다양한 확률에 대해 잔여 지구 탄
소예산의 규모를 계량화하는 수치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할 
확률이 67%인 경우, 2018년부터 잔여 지구 탄소예산은 420기가톤(4,200억 톤)으로 추산
되었다. 2°C 목표의 경우 2018년부터 남은 예산은 1,170기가톤으로 추산된다(IPCC, 
Special Report, Global Warming of 1.5°C, 2018, Chapter 2, p. 108, Table 2.2). 
환경자문위원회는 이 수치를 토대로 2020년부터 남은 국가예산을 6.7기가톤(67억 톤)으로 
계산했다. 이는 67%의 성공 확률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75°C로 제한하는 목표를 기
반으로 한다(SRU, Für eine entschlossenene Umweltpolitik in Deutschland und 
Europa, Umweltgutachten 2020, pp. 52, 88. 111문단).

225문단 (국가별 탄소예산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잔여 지구 탄소예산 중 국가별로 분배되는 탄소예산은 다양한 분배 방법을 사
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권고안으로, 환경자문위원회는 분배 방법으로 현재 인구 규모에 
기초한 분포인, 1인당 접근법을 취했고, 이에 따라 2016년 독일의 세계 총인구 점유 비중 
1.1%를 기준으로 삼았다 (SRU, Für eine entschlossenene Umweltpolitik in 
Deutschland und Europa, Umweltgutachten 2020, p. 51). 
다른 분배 방법들도 생각할 수 있지만(SRU, loc. cit., p. 48; Winter, ZUR 2019, 259 
<263 이하>), 기본법 제20a조에서 정확한 메커니즘을 도출할 수는 없다. 특히 기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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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a조는 공정성을 고려함에 있어서, 전체 부담의 어느 정도가 독일에 적합한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에 따르면 독일의 기여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단순히 
독일의 감축 부담분과 세계 탄소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무효화될 수는 없다. 기본법 제20a조는 
또한 국제 협력을 통해 기후목표에 도달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독
일의 기여는 당사자들의 기후조치를 취할 의지에 관한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결
정되어야 하며, 이를 저해할 인센티브를 창출하지 않아야 한다(203문단 참조). 
분배 방법에 관한 특정 표시는 기후협정 제2조 2항 및 제4조 제4항과 같은 국제법에서 
도출될 수 있다(on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see also Art. 3 nos. 1 and 4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of 9 May 1992 (BGBl II 1993 p. 1784, UNTS Vol. 1771, p. 107, 
which entered into force on 21 May 1994), as well as from the third recital of 
the preamble to the Paris Agreement).

229문단 
(dd) 잔여 예산에 대한 환경자문위원회의 구체적인 수량화에는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감축목표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탄소배출과 지구 온
난화 사이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정확하게 정량화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
기 때문에, 기본법 제20a조는 입법자에게 그 평가에 관하여 재량을 준다(BVerfGE 128, 
1 <39>; on fundamental rights, see also BVerfGE 49, 89 <131 이하>; 83, 130 
<141 이하> 참조). 현재 온도 제한 준수를 위해 필요한 나머지 배출량 예산의 규모는 환
경자문위원회가 명시한 예산 규모가 연방헌법재판소의 심사를 위한 정확한 수치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결정될 수 없다. 그러나 이 평가에 있어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입법자는 전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오히려, 환경 관련성의 인과관계에 관한 과학적 불확
실성이 있는 경우, 기본법 제20a조는 입법자의 결정(특히 환경에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제약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입법자에게 특별한 주의 의
무를 부과한다(BVerfGE 128, 1 <37>; [references to German legal scholarship] 참
조). 이러한 특별한 주의의무는, 그 지표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한, 입법자가 심각한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단순한 지표들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사
실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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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를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의 위협이 있는 경우 예방조치를 연기하는 이유로 사용해서는 안 된
다. 따라서 법률은 비가역적 기후변화의 위험을 고려하여 잔여 지구 탄소예산의 규모와 
나머지 국가 배출예산에 관한 결과에 대한 품질보증 프로세스를 통해 산출된 IPCC의 추
정치를, 헌법적으로 관련성 있는 온도 제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려해야 한다.

230문단 
(2) 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2문, 제4조 제1항 3문 및 별지 2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 
입법자에게 주어진 재량을 고려할 때, 연방헌법재판소는 현재 이러한 조항이 기본법 제
20a조에서 발생하는 기후조치를 취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다고 확언할 수 없다.

(마) 독일 국가 탄소예산이 2030년경 이전에 대부분 사용, 소진되는 문제점

231문단

(a)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에 기초하여 나머지 예산을 준수할 수 있을지는 확실
치 않다. 67% 확률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75°C로 제한한다는 환경자문위원회의 계산
에 따라(SRU, Für eine entschlossenene Umweltpolitik in Deutschland und 
Europa, Umweltgutachten 2020, pp. 52, 88. 111절), 2020년부터 남아있는 (독일의) 
국가 탄소예산의 구체적인 양을 6.7기가톤(67억 톤)으로 가정할 경우, 이 잔여 예산은 
2030년까지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제1항 3문 및 별지 2에 따라 허용되는 탄소 배출량에 
의해 대부분 사용될 것이다.

233문단 
이는 2030년 이후에는 환경자문위원회가 산출한 탄소예산 6.7기가톤(67억 톤) 중 1기가
톤(10억 톤) 이하가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34문단 
따라서, 예산의 한도 내로 유지하려면, 2030년 이후에 곧 기후 중립성에 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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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연방기후보호법에 규정된 감축경로는 1990년
에 비해 2030년까지 배출 수준을 55% 줄여야 한다(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제1항 2문). 그
러나 그러한 배출 수준조차도 기후 중립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246문단
환경자문위원회의 계산에 따르면, 1.75°C 제한 목표를 67%의 확률로 추구한다면, 2030년 
이후 남은 배출 가능성은 잘해봐야 미미할 것이며, 2031년에 여전히 예상되는 배출 수준
을 고려하면, 1년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위 231문단 이하 참조). 
(...) 기본법 제2조 제2항 1문 및 제14조 제1항의 보호의무에 의해 강화되는 기후조치를 
취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당한 자유의 
제한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3)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기준 적용 

- 2030년 이후 기간의 미래세대에 대한 ☞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에 대한 과소보호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기준을 위반하여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배한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적 평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바라보는 ‘시간적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요점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i) 2030년 감축목표를 [2020년 ⇨ 2030년]의 방향으로 (지금 2020년에서 2030년

의 10년 기간을 살아가는 국민인) 현재 세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과소보호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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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ii)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 2050년]의 역방향으로 (앞으로 2030

년 이후 2050년까지 20년의 기간을 살아가야 할 국민인)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바라본

다면,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 미래세대의 기본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할 여지가 거의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위 [그림 4]에서 2020년의 시점에서 ⇨ 2030년을 바라보면 2030년의 온실가스 배

출량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6.86억 톤(탄소배출량 6.24억 톤)보다 상당 정도 감

축된 양이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의 보호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서 2030년을 바라보는 전향적 방향(prospective direction, 

2020년 ⇨ 2030년)에서 평가하자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2030년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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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목표에 대해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 중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이루어졌고 또한 그 조치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가 아니

다’ 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서 2030년까지의 10년 기간에 탄소를 소비하는 현재 세대」의 입

장에서는 남아있는 대한민국 탄소예산의 상당부분(대부분)을 소비하면서 또한 같은 기

간 중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당 정도 감소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2030년 온실가

스 감축목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현재 세대(2020-2030년)의 자유와 권리,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과소(寡少)보호’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과다(過多)보

호’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즉 [그림 4]의 노란색 표시 부분 

(2020-2030년) 기간을 살아가는 현재 세대의 국민에게는 탄소배출의 자유와 권리에 

있어서 절대적인 괴로움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시기 이후 「2030-2050년의 20년 기간을 살

아가는 미래세대」에 대하여,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

표가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기준인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제

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위 [그림 4]에서 보듯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인하여 「2030년-2050년의 

20년 기간을 살아가는 국민인 미래세대」에게 남겨지는 대한민국의 국가 탄소예산은 

이미 2030년 이전에 ‘다’ 소진되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IPCC 「6차 보고서」의 탄소예산 계산은 67%의 확률로 예측된 양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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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탄소예산은 통계학적인 오차의 허용 범위를 가지고 있는 수치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030년 이후에 「2030년-2050년의 20년 기간을 살아가는 국민

인 미래세대」에게 제공되거나 허용될 탄소예산은 ‘다’ 소진되었거나 ‘거의’ 없을 정도

의 소량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050년에서 2030년을 바라보는 소급적 방향(prospective direction, 

2030년 ⇦ 2050년)에서 평가하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과소보호금

지원칙의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 중 (i) 「2030년-2050년의 기간을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의 자유와 기본권을 위한 ‘최소한의̇ ̇ ̇ ̇  보호조치’조차 인정되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ii) 그 조치가 「2030년-2050년의 기간을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의 

자유와 기본권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 ̇ ̇ ̇ ̇ ̇ ̇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되고 인정될 여

지 또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의해서 「2020년에서 

2030년까지의 10년 기간에 탄소를 소비하고 있는 현재 세대」에게는 탄소예산 소비에 

관한 자유와 권리가 ‘과다(過多)보호’된 결과, 그 대가로 「2030년에서 2050년까지의 

20년 기간에 탄소를 소비할 미래세대」의 입장에서는 탄소예산 소비에 관한 자유와 권

리가 ‘과소(寡少)보호’를 넘어서 ‘전혀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위 [그림 4]의 웅변

적인 설명입니다. 

(나) 탄소배출에 관한 세대 간 형평성 – 기본권보호에 있어서의 차별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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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사용가능한 탄소배출총량(대한민국 탄소예산)을 공간적

으로 분리하여 아래 [그림 5-1]과 같이 [A]지역 국민들만 거의 전부 사용할 수 있고 

[B]지역 국민들은 하나도 사용할 수 없거나 아주 조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한다

면,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위반일 뿐만 아니라, [B]지역의 국민들에 대하여 과소

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기본권보호의무 위배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위 [그림 5-1]에서는 탄소예산의 소비가 ‘공간적(空間的)’으로 분리된 [B] 지역의 

국민들에게 거의 절대적으로 배제되었다면, 현재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규정

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그림 5-2]와 같이 탄소예산의 소비를 ‘시간적(時間

的)’으로 분리된 「2030-2050년 이후의 미래세대」에 대하여 거의 절대적으로 배제하

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공간(지역)의 축과 시간(세대)의 축만 다를 뿐 그 차별적인 취

급과 기본권보호의무 결여의 본질은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헌재 2018헌마730 결정의 법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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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에 관한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해석원리를 제

시한 헌재 2018헌마730 결정이 보다 구체화한 헌법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미래세대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 위배는 더욱 뚜렷합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

해지는 것이기는 하나(헌법 제35조 제2항), 이 헌법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

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

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법률로써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며, “그러므로 일정

한 요건이 충족될 때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나 ̇ ̇ ̇ ̇ ̇ ̇ ̇ ̇ ̇ ̇ ̇ ̇ ̇ ̇ 현저히 불충분̇ ̇ ̇ ̇ ̇ ̇ 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완전

히 무의미하게” 만드는 법률조항으로 평가할 수 있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권 보호

의 입법이 “현저히 불충분하여 미래세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는 법률조항에

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미래세대 국민인 이 사건 청구인들은 마땅

히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어떠한 경우에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미달하

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ㆍ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는 개별 사례에 있어서 

관련 법익의 종류 및 그 법익이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 법익에 대한 침해와 

위험의 태양과 정도, 상충하는 법익의 의미 등을 비교 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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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라고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원칙을 제시

하고 있는바, 

현재 ‘기후파국을 면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을 요구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이라는 

보호법익의 중대성과 이 법익이 국민 전체와 미래세대의 운명과 전반적인 자유와 권

리에 대하여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헌법소원에 있어서 

추가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기준 적용은 ‘어떠한 내용이든지 

법률로써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극단적인 명백성 통제의 기준에 따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이고 융통성 있는 기준으로써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이

라는 보호법익이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이지, ‘최소한’의 적당한 조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국민과 미래세대에 대하여 ‘적절

하고 효율적인’ 기본권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라) 독일 위헌결정과의 비교 및 차이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은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이 2030년 이후의 기

간을 살아갈 ‘미래세대에 대한 탄소예산의 비례적 분배와 관련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독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가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기

본권보호의무 위배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소극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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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있어서는, 독

일의 연방기후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국가의 기본권호보의무 위배’에 

관한 심리와 판단에 있어서 조금 더 진일보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독일의 헌법인 연방기본법에는 환경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독일의 위헌결정이 결정의 근거로 많이 활용한 기본법 제20a조는 일종의 재

판규범이지 기본권의 근거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i) 대한민국의 헌법은 헌법 제35조에서 환경권을 명시적인 국민의 기본권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ii) 국가는 환경권을 법률에 의해서 보장할 의무가 있고(헌법 

제35조 제2항), (iii) 이 환경권은 국민이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자유권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요구할 권리이기도 한 종합적 기본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법이므로(헌재 2018헌마730 결정 참조), 대한민국의 헌법상 환경권에 기초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은 독일의 기본권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풍부

한 헌법조문의 근거와 상세한 헌법이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독일 위헌결정의 헌법적 고민과 해답 및 그 한계를 

바탕으로 진일보할 수 있다는 ‘후발주자의 이점’이 있습니다.

독일의 위헌결정은 (i)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허용

한 탄소배출량이 2030년 이후의 미래세대의 탄소예산 소비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전 침해 유사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는 헌법적 정당성이 없는 위헌의 조항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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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세하게 논증하면서도 (ii) 그 위헌성에 관한 헌법이론으로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를 인정하기는 데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미래세대의 전반적 자유와 권

리에 대한 침해’ 이론만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i) 독일 위헌결정의 논거들과, (ii) 본 서면의 앞부분에서 상

세하게 살펴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시계열적 의미, 그리고 (iii) 국가의 기본

권보호 대상으로서 「2020-2030년 기간의 현재 세대」와 「2030-2050년 기간의 미래세

대」 입장에서의 기본권 보호 내용을 분석적으로 살펴본다면, 

대한민국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i) 

「2020-2030년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인 현재 세대」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다보호

하고 있는 측면까지 있으므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처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하더라도, (ii) 

「2030-2050년 기간의 미래세대」에 대해서는 명백성의 기준으로나 실효성의 기준으로

나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배한 위헌의 법률조항’

이라고, 독일의 위헌결정보다도 일보 더 전진한 내용으로 더 적극적이고 분석적인 위

헌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마)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경로’ 기준 등에 근거한 2030년 목표의 부적합성

① 청구인들의 기존 주장 - 본항의 위헌사유로 원용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가 규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배출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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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35% 이상 감축’의 목표는 청구인들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2030년 온

실가스 감축목표의 위헌성과 관련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등에서 주장했던 기준에 

비추어보더라도 여전히 기본권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2020. 5. 15.자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유보충서 55~74면 

등).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안)이 제시하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의 

목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18년 배출량 7억 2,760만 

톤에서 35% 감축을 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는 4억 7,290만 톤, 시행령(안)에 

따라 40% 감축을 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는 4억 3,660만 톤입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등에서 주장했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

표’의 위헌성, 즉, 위 목표가 기후파국을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수치로서 국가의 기본

권보호의무 위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던 내용들을(2020. 5. 15.자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

유보충서 55~74면 등)을 본항의 위헌사유로서 함께 원용하여 주장합니다. 

② 「IPCC 1.5℃ 특별보고서」 및 「글래스고 기후회의」의 감축목표 기준 

- 2010년 배출량 대비 45% 감축

먼저 2018년의 IPCC 「1.5℃ 특별보고서」는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되어야 하고, 

2050년에 순배출 0, 또는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 11.의 

「글래스고 기후합의」에서도 제22조를 통해서 재확인된 바 있습니다. 

위 감축기준을 대한민국의 배출량에 대입하면 대한민국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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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최소한 2010년 배출량 6억 5,760만 톤에서 45%를 감축한 3억 6,170만 톤 이

하가 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가 정하는 하한선인 35%(4억 7,290만 톤)

는 물론이고, 정부가 발표한 40%(4억 3,660만 톤) 감축목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대

한민국은 1.5℃ 제한을 위한 전 세계의 평균적 감축경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③ 유엔환경계획(UNEP) 배출격차 보고서 – 54%~57% 추가 감축의 필요성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종합하여 온도 제한 시나리오와 비교해온 유엔환경계

획(UNEP)의 「배출격차 평가보고서」에 비추어도 탄소중립기본법 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청구인들이 2020. 5. 15.자 심판청구이유보충서에서 인용한 2019년 「배출격차 보

고서」는 1.5℃ 온도 상승 제한을 위해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57% 추가감

축되어야 하며, 2℃ 제한을 위해서는 27% 추가감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

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 강화된 대한민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정부 시행령(안)의 ‘2018년 대비 40% 감축’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기존 5억 3,600만 

톤에서 4억 3,660만 톤으로 추가 감축률이 19%에 불과한바, 이는 유엔개발계획 보고

서의 추가감축 필요기준에 따르면 1.5℃는커녕 2℃ 제한을 위해서도 현저하게 부족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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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엔환경계획이 2021년의 상황을 반영하여 발표한 「배출격차 보고서 2021」

에서도 여전히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1.5℃는 물론 2℃ 이하로 온도 상

승을 제한하기에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갑 제37호증 유엔환경계획 배출격차보고

서 2021). 2019년보다 2030년 예상 배출량이 조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파리협정의 

온도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며,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감축목표 역시 이러한 상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표 1] UN환경계획 「배출격차 보고서 2021」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결국 탄소중립법 제8조가 정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 및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대비 40% 감축)는 어떠한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파리협정이 정하고 있는 지

구기온상승 제한목표를 달성하는데 현저히 부족함이 명백하고,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

터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최소한의 조치’에 이르지 못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은 뚜렷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2030년 배출량(GtCO2eq) 배출량 격차(GtCO2eq) 추가 감축

현재 NDC 52

1.5℃ 대응 25 28 ▼54%

2℃ 대응 39 1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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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온실가스감축목표 집행보장 규정의 미비’ (위헌 심사대상 ③) - 국가

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1)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구속력과 집행보장 규정의 미비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는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디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조항̇ ̇ ̇ ̇ ̇ ̇ ̇ ̇ ̇ ̇ ̇ ̇ ̇ 을 두

고 있지 않습니다.

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집행보장의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피청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2010년 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

법 시행령으로 제정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5.43억 톤)’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

으며, 오히려 해당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속 증가시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부집행」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7.27억 톤은 목표연도인 2020년 온실가

스 감축목표 5.43억 톤보다 크기로는 ▲1.84억 톤, 비율로는 ▲34%나 이미 초과하였

고,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5.43억 톤)를 이행하지 못하고 목표연도 2020

년을 도과한 채, 다만 2020년 감축목표 5.43억 톤을 10년 뒤인 2030년 감축목표 

5.36억 톤으로 시간만 10년 뒤로 미루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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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2020년의 10년 기간 동안 2010년 설정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43억 

톤의 집행에 실패하였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한 상세한 변론 내용

은 청구인들의 2021. 1. 26.자 ‘헌법소원 보충의견서 (2)’의 2.의 다. (3)항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불이행 및 방기–기본권보호의무 위배’(47~50면)에서 상세하게 말

씀드린 내용들을 원용합니다. 

그런데, 탄소중립기본법은 여전히 이러한 문제점을 반복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정부의 구속력 있고 책임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우리 탄소중립기본법과는 

달리 ‘(i)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연간 탄소 배출예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ii) 그 

집행보장에 관한 규정을 명문의 법률조항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탄소중립기

본법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① (…) 이 법률에서 말하는 연간 배출예산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
③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허용 배출예산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음 목표연도까지 차액을 균등분할하여 잔여 연간 배출예
산에서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

④ 연간 배출예산 준수를 보장할 책임은 해당 부문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소관하는 연방 
부처에 있다. (…)

그러므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집행보장 규정 미비’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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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그 실효성 있는 집행을 통하여 기후위기

의 심각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 ̇ 의 집행보장 규정조차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통하여 ‘국가의 기본

권보호의무를 위배’한 위헌의 법률조항에 해당합니다.

(2)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변경’에 대한 법률적 통제장치의 결여

이러한 문제점은 탄소중립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변경 절차’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의 결여와 불충분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본래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막는 집행보장의 장치를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 대

한민국 대통령이 2010년 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으로 제정한 ‘2020년 온실

가스 감축목표(5.43억 톤)’를 전혀 집행하지 않고 초과배출을 방치한 상태에서  2016

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거의 동일한 숫자로 10년 뒤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

표(5.36억 톤)’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5.43억 톤)’을 폐기하

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탄소녹색성장법을 대체하여 2021. 9. 24.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의 제8

조 제6항과 제7항은 여전히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하는 절차를 공청회만 

거치면 될 정도로 지극히 용이하게 하고 그 변경의 절차 또한 행정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또다시 시행령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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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절차를 통하여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무책임하게 폐기하였던 전과(前過)를 

반복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집행보장의 법률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6항, 제7항 

⑥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제5항은 법규명령에 의해서는 ‘연간 

배출예산’의 할당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법규명령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체를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우리 탄소중립기본법과는 비교법적으

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제5항 
⑤ 연방정부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내년부터, 연방상원의 동의 없이, 이 법의 부속문서 2

에 열거된 부문에 대한 연간 배출예산̇ ̇ ̇ ̇ ̇ ̇ 의 할당을 변경̇ ̇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변경절차에 대한 법률

적 통제장치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 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효성 있는 집

행을 통하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적절하고 효율적으

로 보호하기 위한 집행보장의 규정을 두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둔 것으로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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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사전적 과잉침해와 차별적 취급』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위헌성 ㉯ 

  가. 들어가는 말 – 이 사건 헌법소원과 위헌사유의 발전적 전개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이유보충서, 보충의견서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는 미래세대 청

소년들의 생명권과 환경권, 자유권 등을 과잉침해하고 세대 간의 평등권도 위반한 위

헌의 법령조항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 이후 2021. 3. 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은 ‘독일 연방기호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문, 제4조 제1항 제3문 및 별지 2

가 규정한 2030년 독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1년 이후를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의 전반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사전적 침해 유사 효과를 가지고 있는 법률조항으

로서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시적인 세대 간의 비례성을 

위반한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과잉침해」를 위헌결정의 핵심적인 헌법이론으

로 제시하였습니다.

(3) 생각건대, 독일 위헌결정이 인정한 위 헌법위반 사유는 청구인들이 당초 헌법

소원 심판청구서 등에서 주장한 ‘미래세대 청소년들에 대한 환경권 등의 과잉침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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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의 평등권 위반’이라는 청구이유들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이를 조금 더 진

전된 방식으로 이론화한 것으로서, 특히 (ⓐ) ‘세대 간의 평등권’과 (ⓑ) ‘자유와 권리

에 대한 과잉침해금지원칙 위반’이라는 두 가지 헌법위반 사유를 (ⓐ+ⓑ)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사전적 과잉침해’라는 하나의 헌법이론으로 통합(integrate)한 것

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4)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2021. 9. 24. 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대체하는 탄소

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2050 탄소중립을 국가의 기후위기대응 목표로 법제화하고 동

법 제8조 제1항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하한선을 규정하였는바, 본 서면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을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취지로 추가하

기 위한 것입니다.

(5) 이에 청구인들은 (i)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목적인 ‘탄소중립’의 의미가 무엇인

지에 대한 해명과, (ii)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일부위헌결정의 결정이유에 대한 상세한 

참조를 통해서, (iii) ‘2020~2050년의 탄소중립기간 동안 대한민국 탄소예산을 세대 

간에 형평성 있게 분배하는 문제’를 분석적으로 평가한 결과, 

①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가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과 ②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통해서 2030년경까지 대한민국 탄소예산을 

거의 다 소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둘 다 ‘미래세대의 생명과 자유와 환경권 등 기

본권 침해 및 보호와 관련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본 서

면의 앞 부분 변론과 도해 등을 통해서 상세하게 논증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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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또한 독일 위헌결정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31년 이후의 미래세대

가 탄소예산과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를 비례적이고 형평성 있게 취급하지 못한 헌법

위반’에 대한 위헌사유에 관하여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의 이론을 적용하지 못하고 기

본권에 대한 과잉침해금지원칙 위반의 이론만을 적용하여 일부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달리,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대한 헌법소원은, (i) 첫째, 환경권을 명문의 

조항으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차이점과 (ii)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과 대한민

국의 탄소중립기본법 간의 구체적인 법률조항 내용상의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는 ‘과잉침해금지원칙 위반’의 위헌

사유뿐만 아니라,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미래세대의 환

경권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 위배의 위헌사유로도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앞에서 전개한 청구인들 변론의 논지입니다.

(7) 생각건대, ‘탄소중립과 탄소예산 분배라는 관점에서, 2030년 이후의 미래세대

와 2030년 이전의 현재 세대 간의 세대 간 형평성 위반’이라는 점은 이 사건 심판대

상의 위헌성의 본체(本體)에 해당하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과 ‘국민의 기본

권 과잉침해’라는 위헌사유는 그 위헌성을 심사하고 설명하는 두 개의 이름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사전적 과잉침해와 차별적 취급』이라는 본항 위

헌사유의 실체적 내용은 본 서면의 전항 『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중 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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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심사대상의 항목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린 청구인들의 변론 및 독일 위헌결정의 발

췌 인용 내용과 마찬가지의 내용이므로 이를 원용하기로 하고, 이하 본항에서는 ‘기본

권의 과잉침해금지원칙 위반 및 평등권 위반’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만 정리하여 추

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위헌 심사대상 ①) 

- 미래세대의 자유·권리에 대해서 비례성을 상실한 사전적 과잉침해 

(1) 「2030-2050년을 살아갈 미래세대 국민」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탄소중립 실현과 탄소예산의 분배,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에 기한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본 서면 4.의 ‘라. 2030년 온실가스 감

축목표–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중 ‘(1)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 탄소중립 

실현,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에 기한 심사’의 내용을 모두 원용합니다.

그 요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2050년의 탄소중립기간’ 내에 위치

하는 것으로서, (i) ‘2020년 ⇨ 2030년의 기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인 현재 세

대의 입장과 관점에서 보면, 이 감축목표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잉침해하는 것인

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고, 이에 대한 입법부의 재량의 여지가 더 마

음에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ii) 2030년 ⇦ 2050년의 역방향에서 ‘2030년에서 2050

년의 기간을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미래세대의 입장과 관점에서 보면, 이 

감축목표는 미래세대의 전반적 자유와 권리 자체를 극도로 제한하고 부담 지우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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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어서 미래세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잉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청구인들의 위 주장, 탄소예산과 관련하여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30-2050년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해한 것은 

아래 [그림 4]와 같습니다.

(2) 미래세대 국민들에 대한 「사전적 침해 유사 효과의 기본권 침해」

이 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그 시간까

지의 탄소배출량 허용을 통해서 그 이후의 미래세대가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

는 것을 ‘사전적 침해 유사 효과의 기본권 침해’로서 그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파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점과 이론을 이 사건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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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2050년 및 그 이후를 살아갈 미래세대 청구인들의 두렵고도 억울한 마음에 대

한 정확한 헌법적 설명이라고 생각되므로, 청구인들은 독일 위헌결정의 이 부분 결정

이유를 청구인들의 주장으로 원용하고자 합니다. 그 발췌 인용 내용은 본 서면의 I. 

4. 라.의 ‘(2) 비교법적 검토 – 독일 위헌결정의 관련 내용 및 헌법이론적 고민’, 특히 

그 중 ‘(가) ’2030년까지의 배출량이 주는 부담 – 청구인들에 대하여 사전적 침해 유

사 효과의 기본권 침해‘ 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습니다.

(3)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간에 탄소예산과 관련된 ’기본권 침해의 차별적 취급‘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2020-2050년간‘ 온실가스의 감축은 이 기간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 모든 국민들에 대하여 탄소를 배출하며 살아갈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국가의 안보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과 침해를 동반하게 됩니다(헌법 

제37조 제1항).

문제는 탄소중립의 실현, 온실가스의 감축 및 탄소 사용 억제에 관한 국민의 기본

권 제한과 침해가 ’2020년에서 2050년의 30년 전 기간에 대해서 평등하고 공평하며 

형평성 있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탄소예산의 분배와 관련해서는 

위 [그림 4]에서 보듯이 (i) 앞으로 ’2020-2030년 10년 기간‘ 동안 탄소를 배출하며 

살아갈 현재 세대의 국민에 대해서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일정한 부담과 기

본권 제한은 있으나) 대한민국 탄소예산의 거의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

가 넉넉하게 보장되고 있는 반면, (ii) 그 뒤에 ’2030-2050년의 20년 기간‘ 동안 탄소

를 배출하며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의 국민에 대해서는 잔여 탄소예산이 아예 없거나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2030년 시작 시점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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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하여 급제동(emergency stop)시켜야 하는 과격한 부담과 위험을 주게 됩니다 

(독일 위헌결정 결정이유 192문단 참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과잉침해금지원칙 위반 및 평등권 위

반을 원인으로 하는 위헌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가 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2010-2020년 기간을 살아가는 현재 세대’와 ‘2030-2050년 

기간을 살게 될 미래세대’의 탄소예산을 사용(배출)할 권리와 탄소배출을 억제할 의무

의 부과에 관하여 현재 세대에 비해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고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의 

권리 제한을 사전적으로 부과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므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미래세대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내용으로 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시간적·세대적 차별취급을 비

교하여 도해한 것은 아래 [그림 5-1] 및 [그림 5-2]의 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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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통하여 2030년 이후를 살아갈 미래세

대 청구인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2030년 이후 기간에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와 전반

적인 기본권을 사전에 과도하게 제한하고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또한 미래세대의 자

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조항이고(헌법 제37조 제2항), 미래세대 국민과 

현재 세대 간에 평등권을 위반한 차별적 취급으로서, 헌법을 위반한 규정임이 분명하

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그 시행령(안)이 충분한 온

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그에 대하여 현재 세대는 이 정

도면 족하다고 만족할지도 모르겠지만, 미래세대 청구인들에게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이후의 생존과 자유 전체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제한과 침탈의 규정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제1호가 규정하고 있듯이 탄소중립기본법과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법률조항들의 기본 원칙은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탄소

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자기 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충

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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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020-2030년 기간을 살아가는 부모 세대(현재 세대)는 2030-2050년 기간을 

살아갈 자녀 세대(미래세대)의 파국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2030년 이후의 미

래세대에게 과도한 자유와 권리의 사전적 침해를 강요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

조 제1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려주셔서, 독일의 경우처럼 국회와 정부가 2030년 

이후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적으로 조금 더 존중하고 보호하는 내용으로 법

을 개정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2030년 이후 감축목표의 부존재」   (위헌 심사대상 ②)

-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과잉침해와 차별적 취급

(1)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부존재’에 관한 

위헌성의 실체적인 내용들은, 본 서면 4.의 ‘다.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부

존재–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중 ‘(1) 2050년까지 한정된 시간 내의 탄소중립이

라는 특징’ 항의 내용을 모두 원용합니다.

그 요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부존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20~2030

년의 10년 기간에 대해서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2030년 이후 2050년의 

20년 기간에 대해서는 아예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지 않는 부작위’를 통해서, 

‘2030년에서 2050년의 기간을 살아가야 하는 미래세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과도한 사전적 침해를 방치하고 사후적 권리 제한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이는 미래세

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잉침해하고 있는 법률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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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부존재가 미래세대 청구인들의 자유와 권리

를 사전적으로 침해하고 사후적으로 방기하고 있다는 점은 아래 [그림 3-2]의 도해를 

통해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위 그림에서 보듯이 2020-2030년 기간의 현재 세대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배출되고, 자신들은 (기업과 가정과 개인과 정부 부문에서) 

이 기간 중에 매년 얼마의 탄소를 배출하고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권리의 내

용과 의무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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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2050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아예 온실가스 감축목

표의 양이나 변동 곡선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은 백지상태로 있는바, 대한민국 탄소예

산의 계산에 따르면 사실상 2030년-2050년 기간의 대한민국 탄소예산은 이미 (거의) 

다 소진된 상태이어서, 위 [그림 3-2]의 2030-2050년간 온실가스 감축목표 곡선은 

양(+)의 수치가 아니라 영(0) 또는 음(-)의 수치가 되어야만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실현이 가능한 급강하의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뿐만 아니라 2030년 이

후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정하도록 법률로 요구하고 있다면, 국회와 정

부로서는 (i) ‘2030년 이후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그래프를 감안’하면서, (ii) 그 

그래프를 통한 ‘대한민국 탄소예산 준수의 책임’을 고려하면서, (iii) 2020-2050년의 

전 기간 동안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세대 간 형평성 원칙 준수’를 고려하면서,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뿐만 아니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또한 미

래세대에 대한 치명적 권리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으로 설정하게 되었을 것입니

다.

그러므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가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부작위를 통하여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사전적 침해를 방

치하고 사후적 파국도 야기하는 미래세대 기본권에 대한 과잉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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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집행보장 규정 미비」  (위헌 심사대상 ③)

-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비례성을 상실한 과잉침해

(1) 온실가스 집행보장 규정의 부재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는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디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조항̇ ̇ ̇ ̇ ̇ ̇ ̇ ̇ ̇ ̇ ̇ ̇ ̇ 을 전

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부집행을 통하여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을 방치하는 헌법위반의 조항에 해당

합니다. 

이는 과거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취지 2.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대한민국 대

통령이 (i) 2010년 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으로 제정한 ‘2020년 온실가스 감

축목표(543백만 톤)’를 전혀 집행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속 증가시킨 후 (ii) 2016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거의 동일한 숫자로 10년 뒤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536백만 톤)’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2020년 온실가스 감

축목표(543백만 톤)’을 폐기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 집행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던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2010~2020년 기간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실현에 있어서 ‘완전히 잃어버린 10년’, ‘10년간 연기된 미래세대의 기후

보호에 대한 권리’를 낳고, 현재의 기후위기를 더 악화시킨 점에서 증명됩니다.

그런데, 2021. 9 24.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여전히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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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정부의 구속력 있고 책임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

률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6항 및 제7항을 통

하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하는 절차를 지극히 용이하게 하고 그 변경절

차 또한 행정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또다시 시행

령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절차를 통하여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무책임

하게 폐기하였던 무책임한 헌법위반 행위를 또다시 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률상 

장치를 전혀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6항, 제7항

⑥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법적 검토 -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집행보장 규정

이 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우리 탄소중립기본법

과는 달리 (i)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연간 탄소 배출예산의 법적 구속력(제1항)과 (ii) 

온실가스 감축의무 집행 초과 및 미달에 대한 법적 통제의 내용(제3항)을 명문의 법률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iii) 또한 법규명령에 의해서는 ‘연간 배출예산의 할당’을 

변경할 수 있을 뿐 법률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그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제5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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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① (…) 이 법률에서 말하는 연간 배출예산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
③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허용 배출예산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음 목표연도까지 차액을 균등분할하여 잔여 연간 배출예
산에서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

④ 연간 배출예산 준수를 보장할 책임은 해당 부문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소관하는 연방 
부처에 있다. (…)

⑤ 연방정부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내년부터, 연방상원의 동의 없이, 이 법의 부속문서 2
에 열거된 부문에 대한 연간 배출예산̇ ̇ ̇ ̇ ̇ ̇ 의 할당을 변경̇ ̇ 할 수 있다. 

(3) 소결

그러므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집행보장 규정의 미비’는, 

(i)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31년 이후에 대하여 설정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의 부집행을 법률상 방치하고 (ii) 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를 변경하는 것을 법률상 통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iii) 세대 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의 잔여 탄소예산에 관하여 미래세대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과잉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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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회유보의 입법사항에 대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 탄소중립기본

법 제8조의 위헌성 ㉰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의회유보 원칙의 위반

(1)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규명령 위임 – 의회유보의 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인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온실가스 배출의 하한선을 정해 놓았을 뿐, 2030년

까지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법규명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입법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입법하는 경우 헌법 제75

조 및 제95조에 의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되거나 중요한 공익의 실현을 위한 중요 사항은 반드시 입법부

인 의회가 직접 정해야 합니다.

(2) 헌법재판소 98헌마70 결정 –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회유보의 원칙

이 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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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

니다(헌재 1999. 5. 27. 98헌마70 결정). 

위 결정은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에 대한 위헌결정인데, 헌재는 위 사건에서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가 직접 하여야 하

는 사항인데, 이를 국회의 관여 없이 전적으로 한국방송공사가 결정하여 부과·징수하

도록 허용한 구 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

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의회유보의 원칙에 관한 법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

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

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헌재 1999. 5. 27. 98헌마70 결정)

(3) 온실가스 감축목표 –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사항에 해당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법규명령에 위임하고 있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인 온실가스에 대한 전 국가적이고 중장기

적인 배출한계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로부터 국

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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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현재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 환경권 등 제반 기

본권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가장 중대한 위험요인이고, 국가는 헌법상 기본권호보의무

에 의해 이러한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율해야 합니다. 만약에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미

흡한 수준으로 설정된다면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하

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온실가스의 배출부문은 주로 민간부문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은 영업의 자유와 같은 국민에 대한 기본권 제한을 초래합니다. 다른 한편, 온실

가스 감축은 필연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자

유권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수반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감축목표는 국민의 기본권

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날의 문명을 ‘탄소문명’이라고 칭할 정도로 현대의 사회경제체제는 화석연료

에 밀착되어 있고, 온실가스 배출은 전력생산,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의 산업부문

과 교통운송, 건물, 농업, 폐기물 등 경제활동의 주요 부문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생하

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시책은 국민의 자유에 권리에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게 기후변화에 대처하

는 온실가스 감축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이고,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국회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경제부문별·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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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목표,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의 감축경로 등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

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사항들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법

규명령 제정의 권한 범위에 대해 적절하고도 상세한 요건을 규정하지도 아니한 채 대

부분의 내용을 만연히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과 법치주의 원리 및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반하고, 또한 법률로 정

하여야 할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되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

임금지원칙에도 저촉되는 내용으로서 위헌의 법률조항에 해당합니다.

(4) 비교법적 검토 –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의 관련 규정

(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 법규명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로 정함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제2문은 직접 법률의 규정으로 독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법규명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국가 기후보호목표) 
①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1990년의 수준과 비교하여 점진적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제1문). 
   목표연도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감소율은 최소 55% 이상이어야 한다 (제2문).

따라서,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은 우리의 탄소중립기본법과는 달리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민의 기본권에 관하여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아, 이를 법규명령에 위임

하지 않고 법률로 직접 정함으로써,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의회유보의 원칙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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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 법규명령에 위임, but 의회 승인 필요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제1항 제5문 및 제4조 제6항은 우리 탄소중립기본법

과는 달리 2031년 이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법률조항을 두고 있으며, 다만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목표는 법규명령을 통해

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① 2031년 이후 기간에 관하여는 아래 제6항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을 통하여 연간 감

축목표를 갱신해야 한다(제5문). 이 법률에서 말하는 연간 배출예산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⑥ 2025년에 연방정부는 2030년 이후 추후 기간에 대해 법규명령을 통해 매년 감소하는 

배출량 감축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산은 본 법률의 기후 목표 달성 및 유

럽연합 법률의 요건과 일치해야 한다. 2030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연도별 배출가스 

감축 예산이 책정되면, 그 법규명령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그러나 위 제4조 제6문 제3문에서 보듯이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은 전적으로 법규명령에게 백지 위임된 것이 아니라, 연방의회가 그 법규명령의 내용

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만 하도록, 의회를 통한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

민국의 탄소중립기본법과는 의회 통제의 강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 독일 위헌결정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은 의회유보의 입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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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이 이처럼 법규명령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회유보의 원칙

을 위반하여 헌법을 위반한 조항이라는 것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내용입

니다. 아래의 내용은 본항의 위헌사유 판단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서, 다

시 한번 발췌 인용합니다.

독일 위헌결정 - 이유 259, 260, 261문단 (☞ ㉰ 의회유보의 원칙 위반)

259문단  입법자가 2030년 이후의 연간 배출량의 요건을 갱신하기 위해 법규명령 제정 
기관의 관여에 계속 의존하고자 하는 한, 입법자는 원칙적으로 기본법 제80조 제1항 2문 
및 법규명령의 요건에 관한 원칙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연간 배출량의 크기 자체
에 대한 법적 체계를 설정해야 한다. 점진적 단계의 연간 배출량을 직접 규정할 수도 있
다. 또는 연간 배출량을 계산할 때 법규명령 제정 기관이 준수해야 할 필수 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제6항은 이러한 헌법상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는다.

260문단 […]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 및 평등권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입법되어야 
하는 경우, 행정입법 발령 권한을 규제영역에 동원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
니다(BVerfGE 147, 310 <311 이하. 120절> 참조). 그러나 그러한 경우 본질적인 부분은, 
입법상 기능적 한계가 없는 한, 입법자 자신에 의하거나 그 내용, 목적 및 법규명령 제정 
권한범위에 대해 적절히 상세한 입법적 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통하여, 정식 의회입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261문단 연방기후보호법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입법자가 연간 배출량의 추가
적 구체화를 위해 행정부의 개입에 계속 의존하는 경우, 입법자는 적어도 정의될 연간 배
출량의 크기를 스스로 결정하거나, 법규명령 제정 기관이 정의할 내용에 대한 더 구체적
인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최소한 수권의 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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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4

항, 제6항 및 제7항 –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회유보 원칙 위반

(1)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의 법규명령 위임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4항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제6항과 제7항은 아래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을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
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
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ㆍ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
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애당초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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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변경은 결국 어느 경우에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으로 의회유보의 입법사항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입법사항에 해당한

다는 점은 전항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규명령에 위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

항의 위헌성’에 관한 변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이라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변경을 

통해서 ‘변경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또한 논리적으로 당연히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의회가 법으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최초 설정의 경우와 똑같은 논리로 의회유보의 원칙을 위

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비교법적 검토 

–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 법규명령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은 불가능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제5항은 같은 법 별지 2의 ‘연간̇ ̇  배출예산의 할당’에

대해서만, 법규명령에 의한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4조
① (…) 이 법률에서 말하는 연간 배출예산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
③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허용 배출예산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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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음 목표연도까지 차액을 균등분할하여 잔여 연간 배출예
산에서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

④ 연간 배출예산 준수를 보장할 책임은 해당 부문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소관하는 연방 
부처에 있다. (…)

⑤ 연방정부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내년부터, 연방상원의 동의 없이, 이 법의 부속문서 2
에 열거된 부문에 대한 연간 배출예산̇ ̇ ̇ ̇ ̇ ̇ 의 할당을 변경̇ ̇ 할 수 있다. (…) 

위 제5조 제2문의 반대해석에 의하면,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제3조 제2문으로 정

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체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이 불

가능합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기하여 정한 ‘온실가스 감

축목표’ 자체를 ‘대통령령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은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회유보 원칙을 위반한 것으

로서 위헌의 법률조항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7. 결론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는 위헌의 법률조항

  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i) 2030년 이후를 살아갈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및 탄소예산에 관한 국가

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배하고, (ii)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사전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침해한 것이며, 또한 (iii) 기본권의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의회유보의 원칙 또한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헌의 법률조항으로 선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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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탄소중립기본법이 제8조를 포함한 어느 조항으로도 ‘2031년 이후의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작위’ 또한 (i) 2030년 이후 미래세대

를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서 국

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에 해당하고, 또한 (ii)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백지상태로 둠으로써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통하여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가 

사전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고,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미래

세대가 사후적으로 급격한 권리제한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미

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과

잉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부작위 또한 위헌의 공권력 행사로 선언하

여 그에 대한 입법조치의 실행을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구속력 있는 집

행보장 규정을 두지 않은 것 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실효성을 무의미하게 하

게 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후보호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이루어내지 못

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배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자유

와 권리를 과잉침해한 위헌의 법률조항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32호증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 갑 제33호증 2050 탄소중립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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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제34호증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제1실무그룹 보고서)

1. 갑 제35호증의 1  머니투데이 2021. 11. 18. 기사(국민 10명 중 9명은 탄소중

립 필요)

1. 갑 제35호증의 2 연합뉴스 2021. 5. 28. 기사(국민연금 탈석탄선언, 석탄발전

소 신규건설 투자 안한다)

1. 갑 제35호증의 3 한국경제 2021. 11. 10. 기사(한전·발전6사 2050년 석탄발

전 전면중단)

1. 갑 제35호증의 4 연합뉴스 2021. 10. 25. 기사(글로벌 연기금, 탄소배출 기업 

비중 30% 줄인다)

1. 갑 제36호증 「글래스고 기후합의 (Glasgow Climate Pact)」

(UN 문서번호 FCCC/PA/CMA/2021/L.16)

1. 갑 제37호증 유엔환경계획 배출격차보고서 2021

참 고 자 료

1. 참고자료 13 김태호, “기후변화 헌법소송의 논리 – 독일 헌재 위헌결정 

법리의 비교법적 함의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86

호(2021. 10) 07~39면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7부

1. 담당변호사 지정서 (법무법인 디라이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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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리인들 중 ‘이병주 변호사’가 ‘법무법인 디라이트’ 구성원 변호사로 소속이 변
경되었고, ‘전해웅 변호사’가 새로이 대리인단에 추가되었습니다. 위 소송위임장들은 이 사건 청구인
들 중 일부가 새로이 법무법인 디라이트(담당변호사 이병주) 및 전해웅 변호사에게 이 사건 헌법소
원을 위임하는 소송위임장입니다. (기존의 대리인들은 청구인들 전체를 계속 대리합니다)

  
2022.  2.  16.

청구인들 대리인

에스앤엘파트너스

변호사 신 영 무

변호사 이 근 웅

변호사 성 기 문

변호사 김 민 경

변호사 김 주 진

변호사 윤 세 종

변호사 박 지 혜

청구인 5, 6, 8, 10, 12, 17, 18의 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담당변호사 이 병 주

변호사 전 해 웅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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